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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서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

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왔

다.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해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며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집행업무를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해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편익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재보

험제도는 운영상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

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지속적 제도개선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근로복지공단

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게도 허용함으

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두되었다.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이 제시된 이후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치열하였다.다원화 찬성론은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

면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고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반면 다원화 반대론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에 기인한 시장의 실패,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규모의 경제와 잔여시장의 존재 등을 강조하면서 공적기관에

의한 독점적 운영의 당위성과 공영독점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민영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

와 어떠한 성격을 보다 중요시하여야 하는가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반면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며,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시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쟁에서는 어떤 형태의 산재보험이 보다 효율적

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미흡하였다.산재보험 운영체계별 효율성에 대

한 국내 조사연구는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정태적 현황을 단편적으



로 소개하거나 상이한 운영체계간 사업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다.그러나 횡단적인 비교연구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지역의 독특한 사정들을 통제하는 것에 한

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이와 같은 문제 인식을 통해 우리원에서는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전환한

국가 또는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개혁의 배경과 결과를 조사함으로

써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과 나아가

산재보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경쟁도입 시 고려

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를 발간

하게 되었다.본 보고서가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이 산재보험의 효율성

및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왜곡된 정보를 바로잡음으로써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수립 및 정책당국의 관련 제도 보완에 유익한 정보로

이용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우리원의 공식

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0년 5월

보 험 연 구 원

원장 김 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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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of the Provision System of 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

KWCWS,Koreanstate-runworkers'compensationinsurerhasundergone

financialdifficultiesandanumberofmeasureshavebeendesigned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the agency involved in

administeringtheworkers'compensationlaw.Asoneofthemeasures,

privatecarriers'participationinworkers'compensationinsurancehasbeen

thesubjectofcontroversysinceproposedinthelate1990.

Advocatesofthepublicprovisionofworkers'compensationinsurance

assertthatemployercostsarelowerwherecompensationisexclusively

fundedthroughapublicagency,becauseanexclusivepublicfundneither

incursmarketingexpensesnorneedstomakeaprofit.Exclusivepublic

fundsareallegedlymoreefficientthanprivatecarriers,sincetheyareable

tocaptureeconomiesofscale.On theotherhand,proponentsofthe

privateprovisionofworkers'compensationinsuranceassertthatthelack

ofaprofitmotiveonthepartofexclusiveorcompetitivestatefunds

createsadministrativeinefficienciesthatincreasecosts.Inaddition,political

factorsallegedlycausestatefundstocreatesubsidiesforonegroupof

employersattheexpenseofanother.In addition to creating obvious

inequities,thesestate-fundsubsidiesalsoresultsinallocativeinefficiencies

thatreducesocialwelfare.Forsimilarreasons,itisalsoclaimed that

administrative determination by state funds ofa claiminant's benefit

eligibilityanddurationofdisabilityislessstringentthanprivatecarriers'

determinations,thusexacerbatingproblemsassociatedtheworkers'benefit

utilizationinresponsetohigherbenefits.

Despiteabittercontroversyoverthedeliverysystem efficiency,thereis

verylittleempiricalevidencetosubstantiatethehypothesesconcerning



superiorefficiencyofeitherthepublicorprivateprovisionofworkers'

compensationinsurance,sinceverylittleresearchhasbeendoneinthis

area.

Theobjectiveofthisreportistoinvestigatehow theprivateparticipation

in workers'compensation insuranceaffectsefficiencies.Todothis,we

analyze the background and impact of the workers'compensation

reforms(privatization) that have been implemented in Nevada,New

Zealand,andNetherlands.Weconcludethatthecompetitiveprovisionof

worker'compensationinsurancewouldforcetoprivateinsurerstoachieve

greaterefficiencythanthepublicmonopolyprovision.



요 약

I. 서  론 

□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

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자는 의

견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두되었음.

□ 산재보험의 운영주체 다원화 찬성론은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을 담

보하는 민영보험임을 강조하며 공사경쟁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한

반면 다원화 반대론은 산재보험이 산재피해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제도임을 강조하며 공영독점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함.

□ 산재보험을 민영보험으로 볼 것인지 사회부조로 볼 것인지는 관점의 차

이일 수 있으나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

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시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것이 타당함.

○ 그러나 기존 논쟁에서는 어떤 형태의 산재보험 운영체계가 보다 효

율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미흡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재보험 운영체계를 전환한 미국의 네바다 주,

뉴질랜드,네덜란드를 대상으로 개혁의 배경과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산

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과 나아가

산재보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며 경쟁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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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실태

□ 1964년 도입 이후 정부가 직접 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일선업무를

1995년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위탁운영하고 있음.

□ 2008년 기준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약 159만개,적용근로자수는 1,349

만 명에 이르며 산재보험의 수납보험료는 4조 4,860억 원으로 GDP의

0.47%,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13.3%에 해당함.

□ 부과방식의 산재보험제도에서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의 인구구조 변화는 산재보험 재정불안정의 문제를 제기함.

○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급보험금은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였으며 1년 이상 요양자수가 2000년 1.2만 명에서 2004년 2.4

만 명으로 배가 되었는데,이러한 산재급여 지출 증가세는 장기적으

로 산재보험 재정에 심각한 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임.

○ 연금과 같은 장기급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과방식에 의한 재정

운영은 현재 기업의 부담을 미래 기업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임.

-1990년에는 총급여 대비 연금급여의 비중이 1.7%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6.8%에 이름.

○ 더욱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산재보험 재정을 악

화시키고 장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세대간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이 공영독점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은 책임경

영의 부재,부실한 지급심사,산재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구체화되

며,이는 현재 산재보험이 직면한 재정불안정과 무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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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와 재정방식

□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는 공적기관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영독점체계,

공적기관 없이 민영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순수민영경쟁체계,

공적기관과 민영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공사경쟁체계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함.

○ 공영독점체계의 경우 규모의 경제와 탄력적 운영이 장점으로 언급되

는 반면,① 제도운영의 효율성이 낮고,② 개별기업의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적정성을 중시하는 보험급부구조로 저위험 기업의 불만이 존

재할 가능성이 있으며,③ 주로 부과방식이 적용되고 있는 공영독점

체계의 경우 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수급간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정당의 지지도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음.

○ 민영경쟁체계하에서 요율세분화와 적립방식 등 민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 제고는 ① 기금 운용 등에서 정치적 영

향을 축소시킴으로써 수급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② 도덕적 위태에

서 비롯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악용을 줄일 수 있는 반면 ③ 경쟁은

마케팅 비용을 양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으며 ④ 보험사

간 과도한 요율경쟁은 개별 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

이 있음.

-민영경쟁체계에서 민영보험사는 이윤을 추구하며 요율․서비스․

배당금 측면에서 경쟁을 하게 됨.

○ 공사경쟁체계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정부소유 보험사는 민영보험사들

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또는 비효율적 운영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소유 보험사의 운영실적은 민영보험사

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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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의 재정운용방식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어

떠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순부과방식,완전적립방식,그리고 이들의 중간 형태인 수정부

과방식이 있으며,공영독점체계하 산재보험제도는 특정 재정운영방식에

구속되지 않지만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할 경우 적립방식의 적

용이 불가피함.

○ 순부과방식은 보험료 산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지만,① 세대간

기업부담의 불공평성을 초래하고,② 당해 연도의 보험료가 당해 연

도의 재해율이나 재해예방 노력정도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노출하

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운영실적에 대한 정확한 평가

를 어렵게 하며,③ 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급간 수지

상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지지도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취약할 수 있음.

○ 완전적립방식은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단점을 가지지만 고

용주의 재해예방과 재해근로자의 재활 지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

인을 제공하며 기금운용 등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축소시켜 수급권

의 안정을 제고함.

IV. 해외사례 조사

1. 미국(네바다 주)

□ 2009년 기준 미국은 4개주가 공영독점체계로,21개주가 공사경쟁체계로,

25개주가 순수민영경쟁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1960년 이후 1개주가 공영독점체계에서 공사경쟁체계로,2개주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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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독점체계에서 민영경쟁체계로,9개주가 민영경쟁체계에서 공사경쟁

체계로 전환하였음.

□ 1995년 입법회의에서는 1999년부터 네바다 주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

영보험회사의 참여를 허용한다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1999년 입법

회의에서는 2000년 독점적 주기금인 SIIS를 민영화한다는 법안이 통

과되었음.

○ 네바다 주는 1913년 산재보험법을 채택하여 네바다 주정부가 산재보

험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음.

○ 1988년 처음으로 요율이 인상된 후 일련의 요율인상이 추가로 이루

어짐.

○ 재해근로자들은 요율상승과 SIIS의 산재클레임 처리방식에 대해 불만

을 표출하였으며,이에 네바다 주의회는 1989년 SIIS에 대한 입법감

사를 실시하였음.

○ 1992년 SIIS에 대한 감사 결과 6억 달러의 자산과 28억 달러의 부채,

즉 22억 달러의 부족금(deficit)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당시 네바다 주 예산과 비슷한 수준임.

○ 1995년 입법회의에서는 산재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1999년부터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주기금인 SIIS와

경쟁토록 한다는 안을 통과시켰으며 1999년 입법회의에서는 2000년

7월 SIIS를 민영화한다는 안을 통과시켰음.

□ 1993년 기준 22억 달러에 달하는 SIIS의 순부채와 지급불능위험의 상황

은 네바다 주가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됨.

○ 1990년대 초 네바다 주의 산재보험은 ① 전미 최고수준의 산재보험

요율,② 전미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근로자 일인당 산재급여비용,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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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평균보다 약 50%이상 높은 근로자 일인당 산재클레임빈도,④

주기금인 SIIS의 22억 달러에 이르는 순부채와 지급불능위험 등의 상

황에 직면하였음.

○ 1980년대 의료비용의 상승,보수적 자산운용 전략,미래부채 관리 및

추정 실패,저위험 사업장의 자가보험 선택 증가 등이 SIIS의 재정과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1980년대 라스베거스의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SIIS가

고용을 늘리지 않아 산재급여의 지급이 지체되고 고용주계정이 부실

하게 관리되는 등 산재보험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자 재해근로자와 고

용주의 불만이 폭주하였는데,이는 SIIS가 주정부인사법의 영향을 받

아 피고용인을 함부로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없었기 때문임.

□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고 SIIS를 민영화한 이후,네바다 주는

요율하락,급여상승,근로자당 산재급여비용 하락,주경제성장 등을 경

험하게 되었음.

○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기간 동안 임의시장의 요율은 23.3%,잔여시

장의 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1996년 대부분의 업종에서 네바다

주의 요율은 미국에서 10번째로 높았으나,2005년에는 전반적으로 전

미 평균수준(12번째~34번째)에 근접해 있음.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네바다의 평균 급여수준은 14.6%

증가하였는데,이는 동 기간 전미 가장 높은 평균급여상승률임.

○ 1997년 당시 네바다 주의 근로자 일인당 산재급여비용이 전미 평균

보다 두 배 더 높았으나,이후 산재근로자 일인당 산재보험비용은 해

마다 약 2%씩 감소하였음.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의 기간 동안 네바다 주 근로자 100,000명당

산재급여 지급건수는 매해 약 8.5%씩 급속히 감소하였음.



요약 7

-동 기간 전미 지급건당 급여액은 매해 12~13%씩 증가하였던 반면

네바다 주의 건당 급여액은 매해 7.2%씩 증가하였음.

○ 민영화 이후 사업체수,근로자수,그리고 주총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감소하였음.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체수가 매년 평균 7.4%씩

증가하여 동 기간 전미 1위의 사업체수 증가율을 기록함.

-2001년부터 2005년 사이의 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매년 평균 3.3%씩

증가하여 동 기간 전미 1위의 근로자수 증가율을 기록함.

-2000년과 2001년 네바다 주의 실업률은 전미 평균보다 0.4~0.5% 더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네바다 주의 실업률은

4.1%로 전미평균보다 0.8%p더 낮음.

-1997년부터 2004년 사이의 기간 동안 네바다 주의 주총생산은 매년

7.6%씩 성장하였으며,이는 전미 1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임.

○ 다만 SIIS의 민영화와 경쟁도입 이후 관찰된 이러한 우호적인 변화는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의 순수효과라기보다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SIIS가 민영화되기까지 10여 년간 지속된 개혁의 복합적인 결

과로 해석될 수 있음.

2. 뉴질랜드

□ 뉴질랜드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는 1999년 6월까지 공적기

관인 ACC에 의해서 독점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이후 1년 동안(1999년

7월 ~2000년 6월)민영보험사들의 참여를 허용하였음.

○ 뉴질랜드 의회는 1974년 사고보상제도 시행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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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생 원인 및 장소,과실소재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는 사고보상제

도에 의해서 보상되도록 하였음.

○ 도입 초기 사고보상제도는 근로자제도(Earners’scheme),자동차사고

제도(Motorvehicleaccidentscheme),추가제도(Supplementaryscheme)

등 3개의 제도로 구성되었음.

○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보상은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근로자제도에서 이루어졌고 뉴질랜드에서 사업하는

모든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사고보상제도의 근로자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음.

○ 사고보상법 1982에 의해 사고보상제도의 재정방식으로 부과방식이

채택되자 고용주는 사고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

하였으며,그 결과 1982년부터 1985년까지 기간 동안 평균요율이

31.8%하락하였음.

○ 이후 ACC의 재정악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자 ACC는 재정안정

을 위해 1986년 300%의 요율인상($0.79→ $2.39)을 단행하였으며 고

용주의 불만이 급증하였음.

○ 사고재활 및 사고보험법 1992는 다양한 비용절감조치를 규정하고 고

용주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고보상제도의 계정을 3개

에서 6개로 확대․개편함으로써 고용주로 하여금 직무관련 재해 비

용만을 부담하도록 하였으며(고용주계정),근로자의 비직무관련 재해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토록 하였음.

○ 사고보험법 1998은 고용주계정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

비근로자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의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에서 적립

방식으로 전환,추가징수를 통한 미결제채무 재원 마련 등을 규정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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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보상제도 중 직무관련 재해보상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이 도

입된 것은 공영독점체계하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한 ACC고용주계정의

재정악화와 동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 고조에 기인함.

○ ACC의 재정불안정은 1982년 부과방식의 채택 이후 요율인하를 위한

고용주의 정치적 압력행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요율인하에서 비롯하

였음.

○ 1996년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고용주계정의 미결제채무는

NZ$5.2billion으로 ACC전체 미결제채무(NZ$8.2billion)의 63%를 차

지하였음.

○ 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악화 이후 표출된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

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① 근로자의 비직무 관련 사고를 보상

하는 데 따른 고용주의 불만,② 부과방식의 적용에 따른 수직적 소

득재분배에 대한 현 고용주의 불만,③ 세대 간 비용이전의 비중이 증

가하여 경험요율제의 실효성이 약화되는데 따른 저위험 고용주의 불만.

○ 이처럼 다각도에서 사고보상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어

‘형평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됨에 따라 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고려된 결과,정부는 완전적

립방식의 채택과 고용주계정에 민영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 비용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별 고용주의 위험도에

따른 요율부과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공사경쟁체계가 유지된 1년은 동 체계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Weaver(2002)는 고용주계정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ACC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민영보험사는 이익을

실현하게 되었으며,다수의 고용주들은 위험도에 따른 낮은 요율을 적

용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근로자들은 재해율 감소와 재활환경 향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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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하게 되었다고 평가함.

□ 다만 정치적인 이유로 2000년 노동당이 집권에 성공하자 산재보험의 운

영에 경쟁을 허용한 1998Act조항들을 폐지하고 공영독점체계로 재전환

하였음.

3. 네덜란드

□ 네덜란드의 질병급여와 장해급여는 산업별로 구분된 공적기관인 산업

별 보험협회에 의해 독점적으로 운영되었으나 1996년 질병급여의 민영

화가 이뤄졌으며 1998년 장해급여의 운영에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허용

되었음.

○ 1996년 3월 질병급여법(SicknessBenefitAct)이 폐지됨에 따라 고용

주는 질병이 발생한 첫 1년 동안 재해근로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으며,이후 고용주는 질병급여를 자체재원으로

지급하거나 민영보험에 부보하여 지급함.

-민영화 이전에는 산업별 보험기금이 질병급여 전부를 지급함.

○ 1998년 이후 장해발생 첫 5년 동안의 장해급여의 보상을 위해 고용

주는 UWV가 운영하는 공보험에 부보하거나 자가보험 또는 민영보

험사의 장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됨.

□ 질병급여와 장해급여의 민영화는 이해당사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보

장지출의 막대한 증가에 기인함.

○ 각 산업별 보험협회가 노조와 경영자협회에 의해서 운영되고 산업의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일괄적인(uniform)기여율 또는 보험요율이 적

용되었기 때문에 노사는 근로자보험제도를 최대한 관대하게 이용할



요약 11

유인이 있었음.

○ 1970년부터 1985년까지 기간 동안 노동참여율은 57%에서 48%로 하락

하였고 100명의 근로자당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44명에서 85명으

로 증가하였으며 1985년 장해급여 수급자수는 노동인구의 11%에 달하

였으며 이 중 6%p가 비노출 실업자로 추정되었음.

○ 복지제도가 사회적 도피처로서 역할하고 일시적 거시경제쇼크가 복지

제도의 장기존속을 위협함으로써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

을 느끼게 되었음.

□ 질병보험의 민영화는 고용주와 재해근로자의 재해예방과 재활에 대한 유

인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상실률을 감소시켰음(DeJong and Lindeboom,

2004).

□ 해외사례는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운

영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결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사

업비를 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지만,그보다는 경쟁도입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

여 위험도별 요율세분화가 가능하고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됨.

V.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시 고려사항

□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 제고보다는 위험도별 요율차등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 및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제고가 보다 중요

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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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시점의 한 사회에서 산재보험의 사회적 연대성과 효율성 및 보

험료부담의 형평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객관적인 진위의 판

별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가치관이 개입되어

판단되어야 할 문제임.

○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효율성 제고는 운영

체계 개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며,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전환을 결정할 시에는 보험사업의 효율성,보험료 부담 또는 보험급

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사회적 연대성 등이 고려되어야 함.

□ 사회적 연대성보다는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

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 논의할 시에는 정부소유 보험사의 존치여부,고

위험업체 처리방식,과거부채 처리방식,시장실패에 대비한 규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VI. 결론

□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운영

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결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줌.

□ 다만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

정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의 제고보다 위험도별 요율차등

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 및 보험료 부담 측면의 형평성 제고가 더 중

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산재보험은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으로서 1884년 독일에서 도입되었으며 현

재 세계 160여 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은 직업과 관련하여 부상을 입거나 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충분한 치료와

재활을 보장하고,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산업사회의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사회제도의 하나이다.

산재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의 효시로서 1964년부터 의무보험형

태로 시행되어 왔다.이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재원으로 근로자의 업

무상 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제도로 정착되어 왔다.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

법에 의해 국가가 관장하고 있으며 1995년 7월 고용보험실시를 계기로 근로

복지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집행업무를 위임받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재해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편익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재보

험제도는 재해율 대비 보험요율 상승추세,산재사고에 대한 조사미비로 인한

산재급여 낭비,재해예방의 유인이 부족한 보험요율 산정방식,재정불안 등

운영상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해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제도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제도개선을 지속적

으로 시행한 바 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

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

험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1990년대 중후반부터 대두되었다.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는 산재보험의 적용과 급여조건 및 수준에 있어

서 현 체계와 동일한 규정을 두되,적용대상이 되는 가입자가 운영주체를 자

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차등화되는 것

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산재보험 운영에 민영보험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

험도에 따른 요율세분화와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재정방식의 변경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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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운영주체가 다원화될 경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축소 또는 소멸되기 때문에 1997년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이 제시된 이래,다원화 찬성론과 다원화 반대론 간에 논쟁이 치

열하였다.다원화 찬성론은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

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재급

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반면 다원화 반대론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위험의 역

선택 및 도덕적 위태에 기인한 시장의 실패,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규모의 경제와 잔여시장의 존재 등을 강조하면서 공적기관에 의한 독

점적 운영의 당위성과 공영독점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민영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부조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

와 어떠한 성격을 보다 중요시하여야 하는가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다.다시

말해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논의할 때 소득재분배 효과를 발생시키

는 보험급부구조를 설계하는 것의 정당성에 대해 시비를 가리는 것은 타당하

지 않다.산재보험제도의 사회적 적정성 및 연대성과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중 어느 것을 보다 중요시 할지는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의존할 사항

이지 경험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반면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

체계 중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다.

따라서 운영체계에 대한 논의시 효율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우선적으로 논의

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논쟁에서는 어떤 형태의 산재보험 운영체계가 보

다 효율적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미흡하였다.산재보험 운영체계별 효

율성에 대한 국내 조사연구는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정태적 현황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상이한 운영체계간 사업비를 단순 비교하는 것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이러한 횡단적인 비교연구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지역의 독특한 사정들을 통제하

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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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산재보험제도가 직면한 재정불안정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검토하고 산재보험제도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살

펴보며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를 검토하고자 한다.더불어 산재보

험 운영체계를 전환한 국가 또는 미국의 주(州)를 대상으로 운영체계 개혁의

배경과 결과를 조사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

하는 것이 효율성과 나아가 산재보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고 경쟁도입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과 구성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현황을 살펴보며 산재

보험 재정불안정의 실태 및 원인을 확인한다.또한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기존논의를 검토하며 기존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제3장에서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고 운영체계 간 효

율성을 비교한 기존 실증연구를 검토한다.더불어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와 긴

밀한 관계가 있는 재정방식의 유형과 특징에 대해서 논의한다.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효율성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는 횡단적인 분석에

의존하였다.이러한 횡단적인 분석은 각 국가나 주마다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사정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는데 한계가 있다.이러한 횡단적인 비교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4장

에서는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전환한 국가나 미국의 주에 대한 종단적인 비

교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다시 말해 제4장에서는 미국 네바다 주,뉴질랜드,

네덜란드 등 3개 지역의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운영체계 개혁의 배경 및

결과,그리고 운영체계 개혁 시 논의되었던 쟁점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전 장들의 조사 및 분석을 토대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 개혁

의 전제조건과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할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기술한다.

제6장에서는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다.



Ⅱ.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실태

1.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이라 칭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별

도로 산재보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하에 1963년 11월 5일에 제정․

공포되었고 196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64년 산재보험제도 시행 당시 보건사회복지부 장관이 산재보험사업을 관

장하였다.산재보험의 적용범위는 당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던 광업

과 제조업으로 하되,도입 첫해인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사업장

만 먼저 적용토록 하였다.또한 산재보험료는 고용주가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

였다.보험급여는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유족급여,장의비,일시급여,

등 6가지를 두었다.11일 이상 요양이 필요 경우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서 평균임

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 지급하였다.또한 산재근로자

가 치유 후에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아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제1급~제10급

으로 나누고 1,000일분~50일분의 장여급여를 지급하였다.사망근로자의 임금

으로 생활하던 유족에게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실된 피부양이익을 보상

하고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1,000일분을 유족급여로 지급

하고 장의비와 일시급여로 90일분과 1,000일분을 각각 지급하였다.보험사업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문기구인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하였다.

이후 산재보험법은 29차례 개정을 통해 적정한 보상수준을 정립하였으며

보험적용 대상과 보험급여 종류를 확대하였다.1964년 당시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대규모 광업 및 제조업 부분에만 적용되던 산재보험이 2000

년부터는 농․임․어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1명 이상 사업

장으로 확대 적용되었다.법 제정 당시 11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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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던 것을 1981년에는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까지 확대하였다.또

한 보험급여 종류도 6가지로 출발하였으나 2000년에는 상시 또는 수시로 간

병이 필요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간병급여를,2008년에는 산재근로자

의 사회 직업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직업재활급여를 도입하였다.1)

2. 산재보험제도의 현황

가. 산재보험의 운영체계

산재보험을 관장한 최초 중앙행정기관은 노동청 직업안정국 내의 산재보장

과이다.초창기 산재보험 업무는 중앙행정기관과 더불어 서울,부산,장성,대

구,전주,광주,대전 등 전국 7개 지역에 설치된 산재보험사무소에서 이루어

졌다.산재보험사무소는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보험급여의 지급,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사무 등 전반적인 산재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다.이후 산재

보험 적용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재정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효율적 운

영을 위한 체제개편이 불가피해졌다.이에 1994년 12월 산재보험법을 개정하

여 1995년 5월부터 정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던 산재보험에 관한 일선업무

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였다.현재 근로복지공단은 공단 본부를 비롯하여

서울,부산,대구,경인,광주,대전 등에 6개의 지역본부를 두고 있으며 49개

지사로 조직되어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법 제11조에 의거하여 ① 보험가입자와 수급권자

에 관한 기록의 관리·유지,②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

의 징수,③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④ 보험급여 결정 등에 관한 심사 청구

의 심리·결정,⑤ 산업재해보상보험 시설의 설치·운영 ⑥ 근로자의 복지 증진

을 위한 사업,⑦ 그 밖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2)

1)산재보험법 개정연혁에 대한 상세는 노동부(2009)참조

2)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 및 근로자 복지사업,고용정책기본법

에 의한 실업대책사업,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임금채권보장사업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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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1995년 4월 근로복지공사의 재출연기관으로서 설립

된 한국산재의료원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행하는 근로복지사업 중 의료 및

재활에 관한 산재보험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9개의 산재병원을 산하에 두

고 있다.

한편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국 내 산재보험과에서는 산재보험 정책 및 중장

기 계획의 수립,산재보험 제도의 연구 및 개선,산재보험 급여기준 연구 및

개선,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에 관한 정책 및 중장기 계획의 수립,적

용․징수에 관한 관리 및 지도 감독,산재보험기금의 조성 운용 및 중장기 계

획수립,근로복지공단 및 산재보험 시설 지도 감독 등을 주로 담당한다.또한

산재보험법 제8조에 근거하여 산재보험 관련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자문기

구로 산재보상보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산재보험 징수 및 산

재근로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행정심판기구로 노동부 내 산재보상보험재심

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림 II-1>산재보험 운영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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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재보험의 규모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1964년에는 상시근로자가 500인 이상인 광업 및 제

조업만이 동 법의 적용대상이 되었고 적용근로자 수도 64개 사업장의 8만 여

명에 불과하였다.그러나 산재보험제도 도입 이후 적용대상이 점진적으로 확대

되어 20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였다.다만 사업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사업

은 적용제외(시행령 제3조)하고 있다.2008년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

정되지 아니하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모집인,콘크리트믹

서트럭차 기사,학습지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4개 직종을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2008년 말 현재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은 약 159

만개,적용근로자수는 1,349만 명에 달한다.산재보험 실시 이후 적용사업장은

약25배,적용근로자수는 169배나 증가하였다.

산재보험이 실시된 이후 수납보험료도 IMF금융위기 기간 등 세 차례 예

외를 제외하고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다.1964년 수납보험료는 7,500여만 원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4조 8,460억 원에 달하여 64,613배나 되는 증가세를

보였다.2008년 수납보험료 기준으로 볼 때 산재보험은 GDP의 0.47%에 해당

하며 손해보험 수입보험료의 13.3%에 해당하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20 조사보고서 2010-5

연도 1970 1980 1990 2000 2005 2007 2008

GDP 26,721 387,749 1,866,909 6,032,360 8,652,409 9,750,130 10,239,377

손해보험료 143 3,877 35,896 164,784 249,580 329,480 364,872

산재보험료 28 694 5,503 18,764 31,821 44,315 48,460

산재
비율

GDP 0.10% 0.18% 0.29% 0.31% 0.37% 0.45% 0.47%

손보 19.58% 17.90% 15.33% 11.39% 12.75% 13.45% 13.3%

주 :1)손해보험료는 원수보험료 실적이며 연도는 회계연도임(4월1일~익년 3월
31일)

2)산재보험료는 수납보험료 기준임

자료 :한국은행;손해보험협회;금감원;노동부(2007,2008)

<표 II-1>산재보험 시장 규모

(단위:억 원)

다. 보험료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의무자는 고용주이며 자진 신고납부를 원칙으

로 한다.산재보험제도를 통해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

임은 물론 민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

제됨으로써 고용주의 법적․금전적 위험이 분산되고 재해근로자는 신속한 보

상을 받을 수 있다.산재보험료의 납부는 산재보험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서 원칙적으로 추정된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선납하고 사후에 정확한 보험료

를 확정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보험료 산정

보험료는 업종별(사업종류별)보험요율와 개별실적요율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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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종별 보험요율

우리나라 산재보험은 공영보험으로서 민영보험과 달리 사회적 연대성을 중

요시하는 사회보험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이에 따라 산재보험의 요율은 사

업종류의 구분에 따라 업종별로 평균요율을 적용하고 있다.업종별 보험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장의 임금총액에 해당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보

험요율은 재해율이 유사한 사업의 종류별로 과거 3년 동안의 재해율과 보험

급여에 필요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있다.보험

료는 순보험료(85%)와 부가보험료(15%)로 구성된다.순보험료는 보험급여지급

률과 추가지출률을 반영한다.보험급여지출률은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

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의미한다.단 이미 폐업된 사업장에 대한 보험급여

에 대해서는 폐업시기를 기준으로 폐업이후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산정한 후

이를 전(全)산업으로 분산,배분하여 줌으로써 이미 소멸,폐업한 기업에 의한

산재비용을 전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보험급여 지급률은 매

년 9월 30일 기준 과거 3년 동안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을 말한다.

추가증가지출률이나 연금 및 급여개선 등에 의해 당해 보험연도에 추가로 지

급될 금액을 고려한 조정액의 비율을 의미한다.부가보험료는 균등비용과 비

균등비용을 분류하고 사업종류별 임금총액과 급여지급률의 구성비에 따라 분

할 가감한다.위와 같이 산정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은 전년도 말에 노동

부장관이 고시한다.

업종별요율=(보험급여 지급률 +추가증가지출률)(85%)+부가보험요율(15%)

현행 산재보험 분류원칙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경제활동의 동질성,임금총

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주된 제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직업공정 및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다.이에 따라 1964년 광업 2개 업

종과 제조업 16개 업종분류에서 출발하여 1993년 최대 74개 업종으로 증가하

였다가 2008년 현재에는 61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2008년도 업종별 산재



22 조사보고서 2010-5

보험요율은 총 61개 업종에 대해 평균 19.5/1000의 요율로 고시되었다.업종

별 최대 보험요율은 553/1000로 석탄광업에 적용되었으며,업종별 최소 보험

요율은 7/1000로 금융보험업 등의 사무직에 적용되었다.

나)개별실적요율제도

개별실적요율제도란 과거 손해액 경험치를 적절한 조정을 거쳐 기대 손해

액과 비교한 후 과거 손해액의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고려하여 할인 혹은 할

증을 하는 체제라 할 수 있다.동일한 사업종류에 속하더라도 재해가 많은 사

업장이 있고 적은 사업장이 있으므로 업종 내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동

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한다면 재해가 적은 사업장의 고용주는 불만을 갖게 되

고 재해가 높은 사업장의 고용주는 적극적으로 재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는 1969년부터 개별실적요

율제도를 도입하고 개별사업자의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을 일정

범위내에서 증가 또는 경감시켜주고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개별실적요율제도

는 광업,제조업,전기,가스,수도 및 건설업 내의 산재보험 가입 후 3년 이

상 경과한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적용방법은 과거 3

년간 지급된 산재보험 손해액을 보험료로 나누어서 그 값이 75%이하이면 그

경험손해율은 75%에서 차감한 만큼 50%한도에서 보험요율을 할인하고 그 경

험손해율이 85%이상이면 85%를 차감한 만큼 50%한도에서 할증한다.

개별실적요율 적용사업장은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한 지 3년

이 경과한 사업으로서 ① 건설업 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매년 당해 보

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60억원 이상인 사업과 ②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이

7,500인 이상인 계절사업의 경우 적용된다.2008년도에 개별실적요율 적용사

업장수는 35,572개소이다.이 중 보험요율이 인하된 사업장수는 29,641개소이

며 인상된 사업장수는 5,152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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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79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종류 59 68 64 62 58 59 60 61 61 61 61

보
험
요
율

최저 2 3 3.5 4 4 4 4 5 5 6 7

평균 10.8 16.5 17.6 16.7 14.9 13.6 14.8 16.2 17.8 19.5 19.5

최고 81 319 304 319 319 343 408 489 611 522 553

개별요율
적용
사업장수

3,629
(12.8)

15,415
(6.2)

15,238
(2.2)

16,399
(1.8)

17,474
(1.7)

18,017
(1.8)

18,605
(1.8)

30,925
(2.6)

32,361
(2.5)

33,443
(2.3)

35,572
(2.2)

주 :괄호 안은 산재보험적용사업장수 대비 개별요율 적용사업장 수의 비율을 나타냄

자료 :노동부(2007,2008)

<표 II-2>개별요율 적용업체 및 요율 수준 추이

(단위:개,‰,%)

2)보험료 현황

2000년 평균보험요율은 17.6‰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3년도

평균보험요율은 22.7% 낮은 13.6‰가 되었다.2003년도 이후 평균보험요율은

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도 평균보험요율은 19.5‰가 되었다.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수납보험료는 매해 평균 11.1%씩 증가하였다.동 기간

보험료,가산금,연체금,급여징수금 등을 포함하는 징수결정액은 매해 평균

10.4%씩 증가하였다.또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로 표시되는 수납

률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매해 평균 1.2%씩 증가하여 2008년도

수납률은 86.9%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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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징수결정액
(A)

수납액(B)
수납률
(B/A*100)

징수결정보
험료(C)

수납보험료
(D)

수납률
(D/C*100)

2000 25,047 19,555 78.1 22,892 18,764 82.0

2001 28,771 23,645 82.2 26,236 22,561 86.0

2002 32,094 27,156 84.6 27,446 23,953 87.3

2003 35,466 30,298 85.4 28,210 24,651 87.4

2004 38,720 32,426 83.7 33,365 28,961 86.8

2005 42,391 35,038 82.7 36,150 31,822 88.0

2006 50,458 41,084 81.4 41,684 37,495 90.0

2007 56,331 48,120 85.4 48,332 44,315 92.0

2008 60,954 52,987 86.9 52,339 48,460 92.6

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보험료,경상이전수입,재산수입,전년도 이월 및 타

회계전입금 등을 포함한 실적임

자료 :노동부(2008)

<표 II-3>연도별 징수실적

(단위:억 원,%)

라. 보험급여

1)보험급여 종류 및 산정방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지급된다.“업무상 재해”를 종전에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라고 보아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라는

2가지 요건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2요건주의를 취하였으나 1981년 제5차 산

재보험법을 개정할 때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산재급여

는 요양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장의비,

직업재활급여,장해․유족특별급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이 필

요한 경우 이를 치유할 때까지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근로복지공단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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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시설이 산재보험 지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통해 현물로 보상받게 된다.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휴업급여가

지급된다.2007년 산재법 개정에 따라 2008년 7월 1일부터는 평균임금의 70%

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당해 연도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보

다 적은 저소득근로자에게는 평균임금의 90%를 1일당 휴업급여로 지급하는

등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상병보상연금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병원에

서 치료를 시작한 후 2년이 경과하도록 치료가 되지 않아 병의 증상이 고정

되지 아니하고 그 부상 또는 질병상태가 폐질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상병보상연금의 보상수준이 휴

업급여보다 높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치유 후에도 장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때문에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고 있다.장해급여는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보상규모가 달라지

며 장해등급은 신체 장해의 정도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뉜다.장해등급이 1급

부터 3급에 해당하는 재해근로자에게는 연금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4급부터 7급까지의 산재장해인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이 가능하고 8급부터

14급까지의 산재 장해인에게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다.

간병급여는 요양을 종결한 근로자가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

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중증장해자를 보호하기 위

해 1999년에 신설하여 2000년에 시행되었다.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

해로 사망한 경우 사망 근로자의 임금으로 생활하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이다.한편 장해 및 유족 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장해등급 제1급~제3급의 중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한다는 전제하에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사업주의 민사배상액을 대신 지급받는 것이다.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자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주

는 보험급여로서 실비지급의 성격을 지닌다.한편 직업재활급여는 그동안 산

재근로자에 대한 재활사업이 현금보상 위주의 예산사업으로 추진되어 지원을



26 조사보고서 2010-5

필요로 하는 산재근로자에게 지속적인 도움을 줄 수 없는 등 사업을 안정적

으로 추진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2008년부터 재활사업 일부를 보험급여로 전

환한 것이다.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산재급여는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

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 동안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로 산

정된다.실손해액을 산출하여 배상하는 민법의 손해배상과는 달리,산재급여

는 재해근로자의 연령,직종,근로기간 등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만을 기초로 일률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정률보상방식

을 취하고 있다.이에 산재보험은 평균임금만을 고려하는 정률보상방식의 불

합리한 점을 보완하고자 급여산정 관련 예외규정들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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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급요건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요양급여

산재보험적용사업장 소속 근로자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4

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될 때까지 보

험시설 또는 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

한 기간 동안 지급

평균임금의 70% 지급

w 최고보상기준:1일 157,220원의 70%

w 최저임금(1일 46,933원)미달시 최

저임금 지급

상병보상

연금

2년 이상 요양 중인 폐질등급

1～3급 해당자에게 지급

1급(329일분),2급(291일분),3급(257일

분),휴업급여 대신 지급

장해급여

치료 종결 후 신체에 장해가

남아있는 산재근로자에게 장해

보상 연금 또는 일시금 지급

w 연금:1급(329일분)～7급(138일분)

w 일시금:1급(1,474일분)～14급(55일분)

※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최고 4

년분 선급),4～7급은 연금과 일시

금 중 선택(2년분 선급),8-14급은

일시금으로만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에게 지급

연금 :급여기초연액

w 평균임금×365의 52～67%

w 일시금 :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해 및

유족

특별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

하거나 중장해를 입은 경우 사

업주의 민사배상액을 수급권자

에게 지급

라이프니쯔계수를 적용한 민사배상액

수준으로 지급

간병급여
치료종결 후 장해등급 1～2급

중 간병급여 대상자에게 지급

w 상시간병 1일당 38,240원,

w 수시간병 1일당 25,490원

직업재활

급여

장해1급∼9급 산재근로자

60세 미만 취업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직장복귀지

원금,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장의비
업무상 사망에 대하여 실제 장

제를 행한 자에게 장의비 지급

평균임금의 120일분

w 최고 11,176천원

w 최저 7,867천원

<표 II-4>보험급여 지급 요건 및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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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험급여 현황

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지급보험금의 연평균성장률은 10%로 매

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지급보험금은 3조 4,219억 원에 달하였다.동

기간 수급자수는 매해 평균 8.6%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 수급자수

는 24만여 명에 이르렀다.동 기간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는 매해 평균 1.2%

씩 증가하여 2008년도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는 1,400여만 원에 달하였다.동

기간 적용근로자 1인당 보험급여는 매해 평균 5.7%씩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 적용근로자 1인당 보험급여는 253,662원이었다.

수납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의 비율로 표현되는 보험수지율은 2003년도에

100.7%를 기록하여 당해 연도 지급된 보험급여가 수납보험료를 초과하는 보

험수지 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후 보험수지율이 하락하였다.2003년도 보험수

지 적자현상은 2000년 이후 4년 동안 관찰된 평균보험요율의 지속적인 하락

과 무관하지 않다.동 기간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노동부는 평균보험료를 연평균 6.2%씩 인하한 바 있다.

<그림 II-2>산재보험의 보험료․보험금․요율 변화추이

자료 :노동부(2007,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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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보험급여
(보험급여
연성장률)

보험수지율

수급자수

(수급자수

연성장률)

수급자비율

수급자

1인당

보험급여

(원)

적용근로자

1인당

보험급여

(원)

2000
14,562
(14.3)

77.6
114,401

(17.0)
-

12,729,48

5
153,525

2001
17,445
(19.8)

77.3
143,216

(25.2)
13.5

12,181,32

2
164,874

2002
20,203
(15.8)

84.3
162,283

(13.3)
15.3

12,449,45

9
191,116

2003
24,818
(22.8)

100.7
180,441

(11.2)
17.0

13,754,16

0
234,147

2004
28,600
(15.2)

98.8
189,375

(5.0)
18.1

15,109,83

3
273,073

2005
30,257
(5.8)

95.1
196,515

(3.8)
16.3

15,397,15

1
250,694

2006
31,637
(4.6)

84.4
206,333

(5.0)
17.7

15,333,31

4
270,667

2007
32,422
(2.5)

73.2
211,284

(2.4)
16.9

15,345,58

1
258,784

2008
34,219
(5.5)

70.6
240,520

(13.8)
17.8 14,227,027 253,662

주 :1)보험수지율=보험급여/수납보험료

2)수급자비욜=수급자수/적용근로자수

자료 :노동부(2008)

<표 II-5>보험급여와 보험수지 추이

(단위:억 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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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산재기금 재정수지와 책임준비금

1)산재기금 재정수지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뿐 아니라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후 보상 기능,나아가 이들이 다시 직업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활 복지 기능까지 담당한다.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과 산

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

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칭함)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제95조).기금은 보험가입자인 고용주가 납부하는 보험료,기금

운용 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정부 또는 정부 아닌 자의 출연

금 및 기부금,차입금,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다.또한 정부는 산업재

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한다.기금은

보험급여의 지급 및 반환금의 반환,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공단 및 산재의

료원에의 출연,「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의 3에 따른 용도,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출연

금,그 밖에 보험사업 및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사용된다.기금은 노동

부장관이 관리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노동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

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기간 동안 수입과 지출이 흑자구조를 보이던 산재

보험재정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적자구조를 보였다.보험급여의

상승추세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지속적인 보험료 인하로 인하여 2003년

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산재기금은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였다.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의 실태 31

연도 징수결정액 수납액
지출액

재정수지 수납률
업무비

2000 25,046 19,554 17,086 2,284 2,468 78.1

2001 28,770 23,644 20,238 2,552 3,406 82.3

2002 32,094 27,156 24,352 5,023 2,804 84.6

2003 35,465 30,298 29,607 4,260 -2,492 85.4

2004 38,719 32,425 33,688 4,483 -2,410 83.7

2005 42,391 35,037 36,762 5,720 -1,724 82.7

2006 50,957 41,583 38,612 6,090 2,471 81.4

2007 56,330 48,120 39,823 6,542 8,297 85.4

2008 60,954 52,987 41,846 6,500 11,141 86.9

주 :1)수납액=보험료+경상이전수입+재산수입 +전년도이월 및 타회계전입금

2)수납률=수납액/징수결정액

3)지출액=보험급여+업무비+반환금

자료 :노동부(2007,2008)

<표 II-6>산재기금 재정수지

(단위:억 원,%)

2)책임준비금

책임준비금이란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장기적인 치료와 경제적 보

상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미래의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가 적립해야 하는

부채라 할 수 있다.책임준비금 규모의 추정은 부채평가의 핵심이며 적정한

보험요율의 결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일반적으로 책임준비금이 과소

추정될 경우 보험료를 적정수준보다 낮게 결정하게 되며,책임준비금이 과다

추정될 경우 손해비용을 과대 평가하게 되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수입에 비해 보험급여가 증가

함으로써 법정책임준비금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한편 적립금은 감소하

여 산재보험 재정의 불안정성이 증대된 바 있다.2000년부터 2002년까지 수입

과 지출이 흑자구조를 보이던 산재보험 재정이 2003년부터 2004년 까지 기간

의 경우 보험수지가 적자구조로 변하면서 적립금을 보험급여 지급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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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함에 따라 적립금 부족현상이 심화되었다.

보험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적립금의 감소 및 법정책임준비금의 만성적

미충족 현상이 발생하고 매년 연금수급자의 누증 및 연금급여 지출의 지속적

증가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산재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

요성이 대두되었다.이러한 상황에서 법정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험

료 인상,적용누락 사업장 가입제고,보험료 수납률 제고 등 산재기금의 수입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요양 보상제도 개선을 통한 지출 합리화

노력이 병행되었고 2006년 12월에는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해 노사

정 합의가 도출되었다.노사정합의 결과,보험요율의 추가 인상 없이 법정책

임준비금의 만성적 미충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정책임준비금의 산정기

준이 변경되었다.

2008년 7월 1일 이전에는 법정책임준비금을 “당해 연도 지급 결정한 연금

총액에 6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다음연도 예상 보험급여에 3/12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합”으로 규정하였다.그러나 2008년 7월 1이 이후에는 책임준

비금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

로 규정하고 있다.매 회계연도마다 적립금보유액이 준비금을 초과하면 장래

보험금지급재원으로 사용하고,부족하면 보험료수입에서 적립해야 한다.이로

써 2008년 법정책임준비금은 전년대비 약 44%감소한 3조 2,423억 원에 불과

하여 법정책임준비금이 충족되었다.

2008년 법정책임준비금의 일시적 충족현상은 산재기금의 재정수지 개선에

따른 적립금의 증가에 기인한다기보다는 법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의 완화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법정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의 완화에 따라 현재 치료

받는 재해근로자나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 등에게 지급해야할 장래 치

료비와 연금 등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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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법정책임준비금 22,668 34,038 41,181 49,649 57,826 32,423

적립금 21,239 18,537 16,783 19,315 27,171 38,312

적립률 94% 55% 40.8% 39% 47% 118.2%

과부족 △1,429 △15,501 △24,398 △30,334 △30,655 5,889

자료 :노동부(2007,2008)

<표 II-7>책임준비금 적립 현황

(단위:억 원)

3. 산재보험의 재정불안정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와 부과방식의 적용에 따른 미래부채(unfundedli-

ability)가 증가함에 따라 산재보험의 재정불안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

다.이러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책임경영의 부재 등 산재보험의 공영독점운영

체계와 무관하지 않다.

가. 부과방식과 연금급여 비중의 증가

최근 산재보험급여가 급증하고 있다.2000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지

급보험금은 매년 평균 10%씩 증가하였으며 1년 이상 요양자수가 2000년 1.2

만 명에서 2004년 2.4만 명으로 배가 되었다.보험급여 급증은 2000년 7월 이

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의 확대적용에 따른 수급자 수의 증가,평균

임금 증가에 따른 휴업급여의 증가,평균요양일수의 증가에 따른 요양급여 증

가 등에 기인한다.산재보험 급여액의 증가는 결국 산재보험 요율의 급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므로 향후 요율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34 조사보고서 2010-5

<그림 II-3>급여종류별 지급액 추이

주 :1)기타는 장해․유족 특별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를 포함함.

2)직업재활급여는 ‘08.7.1부터 재활사업 일부를 보험급여로 전환

자료 :노동부(2007,2008)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총급여 대비 유족연금,장해연금,상병보상연금 등

산재보험의 연금선택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산재보험은 1989년부터

장해등급 1~3급에 대한 장해급여의 연금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다.1990년에는

총급여 대비 연금급여의 비중이 1.7%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26.8%에 이

르고 있다.우리나라 산재보험의 재정방식은 단년도 수지상등방식이라 할 수

있는 순부과방식의 체계로 운영되어 왔다.이 방식 하에서는 보험료의 산정기

준이 당해 연도의 보험금 지출액이므로 단기급부위주로 운영되어온 1989년

이전까지의 산재보험 재정방식으로는 적합한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연금과 같은 장기급부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부과방식에 의한 재정운영은 현

재기업의 부담을 미래 기업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재정

의 건전성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더욱이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

조 변화는 장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가중과 산재보상금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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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그로 인한 세대 간 갈등에 따른 사회통합 저해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연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총급여 5,394 11,336 14,563 30,258 31,638 32,423 34,219

장해
급여

일시금 1,174 2,542 2,237 5,058 5,313 5,033 5,433

연금 90 415 1,367 4,164 5,361 6,674 7.226

유족
급여

일시금 692 1,596 1,531 1,163 1,192 1,194 1,245

연금 3 13 62 1,043 1,347 1,774 1,932

연금비중 1.7 3.8 9.8 17.2 21.2 26.1 26.8

자료 :노동부(2007,2008)

<표 II-8>연금급여 비중의 증가추이

(단위:억 원,%)

한편 2006년 12월 산재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에 의해

책임준비금 산정기준이 기존의 ‘당해 연도 연금급여 6년분과 다음연도 보험급

여의 3/12’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총액’수준으로 변경되었다.책임준비금 산정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준비금 적립률이 증가하고 급여지출액을 보험료 인상

없이 충당할 수 있게 되었지만 미래 또는 현재 발생한 산재의 미래비용은 증

가한 셈이다.

나. 공영독점 운영체계로 인한 비효율

산재보험이 공영독점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효율은 책임경영

의 부재,산재급여의 부실한 지급심사,산재기금의 방만한 운영 등으로 구체

화된다.이러한 공영독점 운영체계로 인한 비효율은 현재 산재보험이 직면한

재정불안정과 무관하지 않다.

1)책임경영의 부재

공영독점 운영체계의 경우 현재의 단기경영실적 향상을 위해서 또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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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유로 낮은 보험요율을 유지하다가 향후 보험요율 인상을 통해서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도 한다.2000년대 중반 산재보험의 재정악화는 노동부가

2001년에 다음해 적용할 평균보험요율을 16.7‰에서 14.9‰로 10.8% 낮춘 데

일부 기인한다.이로 인해 2002년 산재보험 책임준비금은 처음으로 부족(1,429

억 원)사태를 맞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2003년 평균보험요율을

14.9‰에서 13.6‰로 8.7% 추가로 인하하였다.2004년부터 보험요율을 인상하

였지만 적자 추세를 반전시키지 못하였다.

<그림 II-4>산재보험의 수입․지출․요율 변화추이

자료 :노동부(2007,2008)

반대로 독점적 공적기관은 비용의식이 희박하기 때문에 재정안정화를 위해

서 요율의 인상 및 급여수준 인하와 같은 상대적으로 편리한 대안에 의존할

가능성도 있다.특히 산재보험은 연도별 회계를 채택하고 있어 수지와 지출이

1년 동안 균형을 이루면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실제 위험의 화폐적 크기에

맞추어 결정되기보다는 단기적 수지균형을 고려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지출이

수입보다 클 경우 사업비 감축 또는 인력조절 등과 같은 산재보험 운영의 효

율화보다는 요율인상 또는 급여삭감과 같은 상대적으로 쉬운 대안에 의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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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쉽다.더욱이 공영독점체계하에서는 요율을 인상하더라도 계약자가 해약할

위험이 없으므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요율인상 또는 급여삭감의 유인이 크다.

일례로 2006년 노동부는 산재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자 휴업급여를 2년으로 단

축하는 안을 내놓았으나 노동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에 대한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3)

2008년 노동부는 산재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 법정책임준비금 기준을 완

화한 바 있다.장해보상연금,유족보상연금,상병보상연금 등이 대부분의 경우

종신연금으로 지급되고 있고 연금수급자가 매년 누적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산재보험 재정수지 개선과 법정책임준비금의 적립

률 향상을 위해 법정책임준비금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현세대의 문제를 미래

세대에 과도하게 전가하는 단기적인 운영전략으로 볼 수 있다.현재 산재보험

지급금의 누적적인 증가 규모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법정책임준비금의 과소

평가는 기금의 부족현상과 장래 보험요율의 급작스런 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파악된다.

2)부실한 지급심사

산재보험체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주,피보험자인 근로자 외에도 보

험자인 근로복지공단,상위 정부기관인 노동부,의료기관,노무사,변호사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고 있다.산재보험의 재정은 이런 다양한 구성원들

의 행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특히 보험사기는 산재보험 재정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산재보험에서 보험사기는 산재근로자뿐만 아니라 병․의

원,브로커 등에 의해 암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예를 들어 고용주는 산재보

험료 인상을 우려하여 산재사고를 은폐하거나 근로자 급여를 실제보다 작게

신고해 산재보험료를 줄이는 행위를 함으로써 산재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친

다.4)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산재사고 처리를 신속히 처리해 주는 대가로 산재

3)서울경제,2006.2.9자,http://economy.hankooki.com/lpage/news/200602/e20060209164

34170300.htm.

4)노동부에서 파악한 산재은폐 적발현황은 2002년 1,033건,2003년 374건이다.산재은폐의

적발은 대부분 신고에 의존하거나 건강보험에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발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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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 급행료를 받거나 산재근로자 또는 고용주와 짜고 산재가 아닌 사

고를 산재로 처리해 주는 대가로 돈을 받은 사례가 지면에 보도되기도 한다.

의료기관의 경우도 산재보험급여액을 과잉 청구하거나 고가의 검사,시술 등

과잉진료행위를 통해 산재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해 가는 등의 사례가 있다.

산재보험 보상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4.8%

가 보험사기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김경원,2004).특히 산재보

험의 경우 제도적 요인에 의해 사기성 장기요양 또는 보험급여 허위청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강보험에 비해 보험사기에 취약하

다.동일․유사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환자보다 산재보험 환자의 입원율이 더

높고 입원일수가 더 긴 것으로 나타난다.예를 들어 두안부골절의 경우 4일

이상 입원환자의 건강보험 평균 입원일수는 10.7일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7.7

배인 82일이다(국민권익위원회,2009).산재환자에게 적용되는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건강보험보다 높고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률도 건강보험보다 낮으며

산재환자는 자기부담이 없다.이는 의료기관에게는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을 유

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산재환자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

험금을 과다청구하는 경제적 유인으로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구분 건강보험(2001) 자동차보험(2001) 산재보험(2002)

두안부골절 9.61 74.5 71.6

대퇴골골절 22.91 97.0 196.5

경추염좌 9.52 11.4 38.6

무릎염좌 13.15 40.3 60.6

뇌진탕(뇌좌상) 11.99 20.4 44.8

자료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공동정책제안서(2004)p.29

<표 II-9>보험종별 환자당 입원일수 비교

산재보험에서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보험사기

고 노동부 자체적으로 적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실제 산재은폐 실태는 이보다 더 심

각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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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자극하는 제도적 요인이 존재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심각성을 뒷받침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의 보상심사 및 관리는 허술한 편이다.산재보험 보상실무

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이상의 지사들이 보험사기에

대한 자체 방침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경원,2004).이는 보

험사기인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하고 사별로 독립적인 보험사기 담당조직을

구축하고 있는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방지노력과 대조적이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적정진료를 유도하고,진료비 부정ㆍ부당청구에 따른 보

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2009년 초부터 보험사기 사건을 관리하기위해

조사를 전담하는 보험조사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그러나 민영보험의 보험

사기에 대한 대처에 비하면 산재보험의 보험사기 조사는 초보적인 수준으로

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산재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이 부

족한 실정이다.

잘못된
사회인식

근로복지공
단의
관리허술

보험수혜자
의

도덕성결여

보상업무
실무자의
도덕성결여

법적인
제재수준
미흡

산재보험규
정의 많은
허점

경제적
어려움

26.6% 5.5% 19.6% 1.5% 26.6% 19.1% 1.0%

주 :설문대상은 산재보험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 전국 46개 지사 보

상부 재직 직원 중 1년 이상의 보상경력을 가진 자 총 80명임.

자료 :김경원(2004)

<표 II-10>산재보험의 보험사기 원인

3)산재기금의 방만한 운영

현행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에 따라 정부에

서 운영할 당시의 제도인 산재보험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산재보험기금을 설치

하여 보험료,기금운용수익금,적립금,기금의 결산상잉여금,다른 기금으로부

터의 출연금,차입금 및 기타수입금 등을 재원으로 보험기금을 조성하도록 하

고 있다.이와 함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특히 연금 등 장기급여를 위

한 보험금 부족사태에 대비하여 이들 보험급여에 충당한 적정수준의 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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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기금 내에서 적립,운용하는 제도로 책임준비금 제도를 두고 있다.

산재보험기금의 주 수입원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해당하나 수납

된 보험료를 이용하여 보험금 지급 외에도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보험

료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산재보험기금의 주 용도는 보험급여의 지급,

공단에의 출연,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기금에의 출연,재해근로

자의 복지증진 등으로 보험급여와 기타부분이 혼재한다.이로써 기금의 투명

한 운영을 곤란하게 한다.

2008년 기준 산재기금의 총수입은 7조 8943억 원으로 이 중 산재보험료 수

입이 4조 8,460으로 61.4%를 차지한다.반면 동 기간 산재기금의 총지출 증

보험급여로 나가는 금액은 3조 3421억 원으로 총지출의 43.3%를 차지한다.

2008년의 경우 수납보험료의 70.6%만이 산재보험급여로 사용되었으며 수납보

험료의 약 30%가 산재예방,산재사업 및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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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출액 지출액/지출합계 지출액/수납보험료

산재보험 3,630,795 46.0 74.9

산재보험급여 3,421,885 43.3 70.6

산재근로자재활 51,598 0.7 1.1

한국산재의료원 지원 7,478 0.1 0.2

산재보험시설 29,296 0.4 0.6

근로복지공단연수원신축 1,912 0.02 0.04

대구재활전문병원신축 5,987 0.1 0.1

산재보험료반환 112,638 1.4 2.3

산재예방 175,698 2.2 3.6

산재보험융자 24,708 0.3 0.5

산재예방 (융자) 89,139 1.1 1.8

노동행정지원 264,230 3.3 5.5

산재기금운영비 263,574 3.3 5.4

산재보험 및 예방연구개발 656 0.0 -

여유자금운용 3,709,720 47.0 -

합계 7,894,290 100 -

주 :1)수납보험료는 4조 8,460억 원임.

2)산재예방비는 클린사업장조성,안전보건 관리기술 지원,안전의식제고 교육홍보,

안전보건연구개발 및 국제협력,산재예방시설,안전보건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지출을 포함함.

3)산재보험융자는 대학학자금 융자,생활안정자금융자,창업점포지원,요양비

대부사업 등 산재근로자 복지를 위한 융자를 의미함.

자료 :노동부(2009).

<표 II-11>2008년도 산재기금 지출결산 현황

(단위: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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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쟁도입에 대한 기존 논의

가. 기존논의의 검토

재해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편익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재보

험제도는 재해율 대비 보험요율 상승추세,산재사고에 대한 조사미비로 인한

산재급여 낭비,재해예방의 유인이 부족한 보험요율 산정방식,재정불안 등

운영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

단은 산재보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1990년대 중후반

부터 근로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

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

었다.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는 산재보험의 강제적용과 급여조건 및 수

준에 있어서 동일한 규정을 두되,적용대상이 되는 가입자가 관리운영주체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고 개별 사업장의 위험도에 따라 요율이 세분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다시 말해 산재보험 운영에 민영보험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험도에 따른 요율세분화와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재정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다원화될 경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수평적․수직적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되거나 없어진다.

따라서 1997년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이 제시된 이래,다원화 찬

성론자와 다원화 반대론자간에 논쟁이 치열하였다.다원화 찬성론자는 산재보

험의 민영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자

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반면 다원화 반대론자는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에 기인한 시

장실패,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규모의 경제와 잔여시장의 존

재 등을 강조하면서 공적기관에 의한 독점적 운영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민

영보험에 비해서 공영독점보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동안 산재보험 운영주체를 다원화하는 안을 둘러싼 양 진영의 논쟁의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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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한 대립점은 바로 산재보험의 성격 규정과 운영체계간 효율성 비교에 있었다.

1)산재보험의 성격 측면

산재보험의 국가관리를 주장하는 측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비록 그 기원이

사용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데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는 산재피해 근로자들을

위한 생활보장의 성격이 강화되어 왔다.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험요율의

부담에 있어서 민영보험의 수리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보다는 위험률이

높은 영세기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어 왔다.다시 말해 보험급부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도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가입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혜택

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결정되는 것이다.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은 개인의 형

평성보다는 사회적 적정성을 중요시 하는 보험급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보험급부의 구조는 수직적․수평적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온다.

반면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찬성하는 측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산

재사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위험을 고용주들이 분담하여 책임지기 위해 만들

어진 것으로서 민영보험의 원리인 위험에 비례한 수익자부담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사회보험보다는 민영보험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민영보험의 개인계

약자에 대한 급부는 개인형평의 원칙아래 자기가 납입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결정되지만 사회보험에서는 고위험군에 유리하고 저위험군에 상대적으로 불

리한 급부구조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연대성 및 적정성을 추구한다.사회보험

의 이러한 특성이 민영보험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5)

산재보험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의 완화

를 의미한다.이러한 이유로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한 논의시 산재보험

5)도입 이래 공영독점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제도는 순수한 사용자

배상책임보험도 순수한 사회부조제도도 아닌 혼합된 형태를 띠고 있다.현행 산재보험제

도는 사회적 연대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별 업종 또는 개별 사업장의 재해율이 보험요율에 반영되는 요율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즉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균등요율제가 아닌 업종별 요율제와 경험요율제를 확대적용하고

있다.60여 개의 업종별로 요율이 세분화되어 있고 업종 간 요율격차가 최고 200~300배에

이르며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는 과거의 손해율에 따라 요율을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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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본질이 주요 쟁점사항이 되었다.구체적으로 산재보험제도가 사보험의 원

리를 초월하는 사회보장적,근로복지적 성격을 지니는 제도로서 유지되어야

하는가 또는 사용자배상책임보험으로서 의무보험화 하는 것으로도 그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찬반 논쟁이 이루어졌다.그러나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산재근로자들의 생

활보장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

장이 옳으냐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효율성 비교 측면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공영독점체계가 민영경

쟁체계 또는 공사경쟁체계보다 운영효율성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고 주장하였

다.공영독점형태의 산재보험의 경우 규모의 경제상 유리할 뿐 아니라 광고비

와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훨씬 적게 지출하기 때문이다.다원화될 경우 모집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운영주체간 판매경쟁이 유발되어 이에 대한 광고 및

선전비용의 발생,그리고 민영보험사의 이윤추구 등에 의해 실질적인 관리운

영비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독점 산재보험이 산재

급여를 낭비하는 듯이 보이는 것은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이라는 사

회보장제도로서의 특징이고,이로 인해 산재보험제도의 전체적인 운영효율성

이 민영보험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김진수,1997;김용

하,1997).

반면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공영독점보험에 비

해 공사경쟁형태의 보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시 자율경쟁을 통한 요율인하,투자수익의 증대를 통한 보험급여의 증

대,전문인력에 의한 효율적인 관리,합리적 보험요율 확립을 통한 공정성 확

보,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증률 확대를 통한 기업의 산재예방 노력제고 등이

가능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유리할 것이라 주장하였다(박은희,1997).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산재보험의 운영측면에서 더 효

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

원화를 둘러싼 양 진영간 논쟁의 첨예한 대립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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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다원화 찬성론 다원화 반대론

성

격

산재보험은 기업보험으로 국가가

법으로 제도화한 의무보험에 불과

하며,이에 대한 근거로 산재보험

의 등급별 요율제 및 개별실적요율

제 등 요율체계가 민영보험방식과

일치함.

산재보험은 사보험의 원리를 초월

하는 사회보장적,근로복지적 성격

을 지님.

효율성과 형평성의 제고가 중요함.
급부구조의 적정성 제고를 통한 사

회적 연대성 추구

효

율

성

w 다원화시 자율경쟁을 통한 요율

인하,투자수익의 증대를 통한

보험급여의 증대,전문인력에 의

한 효율적인 관리,합리적 보험

요율 확립을 통한 공정성 확보,

보험료의 할인율 및 할증률 확

대를 통한 기업의 산재예방 노

력제고 등이 가능하여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유리할 것임.

w 반대로,독점적 공적기관은 누

적된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보험의 효율화보다는 비용

인상과 같은 상대적으로 편한

대안에 의존하기 쉬움.

w 국가독점형태의 산재보험은 규

모의 경제상 유리함.

w 그럼에도 불구하고,민영보험에

비해 국가 독점 산재보험이 산재

급여를 낭비하는 듯이 보이는 것

은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생활보

장이라는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특

징이고,이로 인해 산재보험제도

의 전체적인 운영효율성이 민영

보험에 비해 낮아지는 것은 아님.

w 민영화될 경우,모집비용이 추가

로 발생하며,운영주체간 판매경

쟁이 유발되어 이에 대한 광고

및 선전비용의 발생 그리고 영리

기관으로서 민영보험사의 이윤

등에 의해 실질적인 관리운영비

의 증가가 발생함.

주

장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여 산

재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

현행 국가독점 산재보험제도가 관

리운영의 비효율성과 관료화로 인

한 경직성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고 하더라도,이는 민영화를 통해서

가 아니라 체제내의 개혁을 통해서

해결될 사안임.

<표 II-12>경쟁도입에 대한 기존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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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논의의 한계

산재보험 다원화론은 산재보험의 민영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보

험 다원화가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통해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

로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반해 공영보험

옹호론은 산재보험의 사회보장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민영보험에 비해서 국

가독점보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산재피해 근로자들의 생활보장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으며 따라서 어떤 주장이 옳으냐 하는 것은 경험

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반면 민영시스템과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운영측면에서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며 산

재보험 민영화를 둘러싼 양 진영의 논쟁의 첨예한 대립점은 바로 여기에

있어왔다.

그러나 1997년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이후 경

쟁도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은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비

교의 정밀도가 떨어지는 불완전한 자료들을 이용하여 특정 운영체계의 효율

성 우위를 주장하였다.산재보험 다원화론은 공영독점체계의 비효율성과 경쟁

에 따른 효율성 증가를 주장만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체계적인 경험적 자료

들을 거의 제시하지 못하였다.공영보험옹호론도 민영보험이 공영보험에 비해

사업비를 더 많이 쓰고 있는 몇몇 외국사례들을 단편적으로 소개하거나 자동

차보험 등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의 사업비가 공영형태의 산재보험에 비해 더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김진수,1997;박승희,

1997;이기영,1998).민영보험사들은 사업비과다 사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면 그들은 산재보험 다원화론의 주장대로 시장의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하

기 위해 투자수익의 증대,산재보험료의 철저한 징수,엄격한 산재판정,관리

조직의 합리화 등을 꾀하게 되며 이를 통해 수입을 늘리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따라서 비용과 급여를 모두 고려하여 공영보험과 민영보험의 효율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서비스의 질을 포함한 보험급여 대비

보험요율을 산재보험의 효율성 지표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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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보험 운용형태별 효율성에 대한 다수의 국내 조사연구는 특정시

점에서의 주요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정태적 현황을 묘사 또는 상호 단순

비교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이러한 횡단적인 단순비교연구는 각 지

역마다 산재보험료의 수준과 산재급여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독특한

사정들을 통제하지 않아 비교의 정밀도가 떨어진다.

횡단적인 비교연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영훈(2003)은 2000년 공영독

점체계에서 민영경쟁체계로 전환한 네바다 주에 대한 종단적 비교연구를 통

해 공영독점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하였다.구체적으로 네바다 주의 199

6․1997년 산재보험료 및 산재급여 지출액을 2000년의 것과 단순 비교함으로

써 민영화이후 산재보험료는 상대적으로 높아진 반면 산재급여는 상대적으로

낮아졌다고 서술하였다.그러나 이는 불완전한 자료에 근거한 사실에 부합하

지 않은 주장으로서,2000년 시행된 민영화의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는 적절한 관찰기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산재급여의 규정 변화를 정확히 파

악할 필요가 있다.6)

6)이에 대해서는 Ⅳ장 1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Ⅲ.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와 재정방식

우리나라 산재보험이 직면한 재정불안정의 해결방안으로서 운영체계의 개

혁이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운영

체계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따라서 본 장에서는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을 살펴보고,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들을 검토하기로 한다.또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정방식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는 공영보험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는 공영독점체계,

공영보험사 없이 민영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순수민영경쟁체계(이

하,민영경쟁체계),공적기관과 민영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운영하는 공사경쟁

체계 등 3가지 형태로 존재한다.7)

가. 공영독점체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영국,프랑스,독일 등은 산재보험을 공적기관에

서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로 인한 시장의 실패,그리고 규모의 경제와 잔여시장

(residualmarket)의 존재 등은 산재보험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설명한다.특

히,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비대칭

7)호주의 NewSouthWales주와 Victoria주에서는 주정부가 산재보험의 언더라이팅(underwr

iting)을 담당하고 민영보험사가 보험사업을 대행하는 공사협력운영체계를 일시적으로 유지

하고 있다.이러한 운영체계 하에서 참여보험회사는 보험상품 판매․보험료 징수․사고 발

생시 보험금 심사 및 지급․보험기금운용․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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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하의 가입자 역선택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를 피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도입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제도의 운영에 정부가 독점적으로 개입하여

모든 근로자로 하여금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8)또한 보

험급부의 종류와 한도,보험료 구성요소와 반영비율 등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산재보험의 공영독점 운영체계를 채택한 국가에서는 산재보험제도를 근로

자의 경제보장에 근본적으로 위협이 되는 리스크를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가 또는 사회적으로 해결할 목적으로 도입된 사회부조제도로 간주한다.따

라서 개인의 형평성보다는 사회적 적정성을 중시하는 보험급부의 구조를 가

지고 있다.다시 말해 보험급부가 가입자의 보험료 기여도를 모두 반영하지

않고 가입자 모두에게 일정 수준이상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결정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가입자가 위험도가 높은 가입자를 보조해주

는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산재보험제도를 사회부조제도로 간주하는 공영독점체계에서 위험도에 따른

요율의 차등화는 명분이 없으며 요율의 단일화나 평준화를 통해 소득재분배

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그러나 형평성 문제는 논

외로 하더라도,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그로 인한 재해율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공영독점체계의 국가에서도 요율단일화․평준화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국가 간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업종별 요율제와 경험요율제

를 적용함으로써 가입자의 위험도를 사실상 요율에 반영하고 있다.다만,산

재보험의 사회부조적 성격을 감안하여 업종을 과도하게 세분화하지 않으며

경험요율 적용대상 또는 할인할인폭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적기관에서 독점적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다음의 표면적인 장점

을 가지고 있다.첫째,보험상품의 배분과 보험급여 지급 관리 등에 수반되는

제반비용 등에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둘째 경쟁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

용이 필요치 않고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징수된 보험료 전부는 급여

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셋째,보험료를 너무 낮거나 높게 책

8)산재보험제도에서 역선택은 보험가입자인 고용주와 보험공급자인 보험회사 간에 발생하

는 비대칭적 정보 때문에 보험시장에서 고위험군의 가입률은 상당히 높은 반면 저위험군

의 가입률은 상당히 낮아서 시장에 결국 고위험군만 남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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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을 경우 경쟁자에게 고객을 빼앗긴다는 우려 없이 다음해 보험료를 조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간 보험료를 결정하는 데 더 탄력적일 수 있다.넷째

공적기관이기 때문에 보험수급의 요구를 다른 운영체계보다 더 즉각적으로

그리고 공평하게 지급할 가능성이 크다.반면 제도의 효율성이 낮다는 점과

보험요율이 개별 기업의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는 점이 공영독점체계의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부과방식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 공영독점체계

의 경우 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급간의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

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정당의 정치적 지지도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취

약할 수 있다(장동한,2001).

나. 민영경쟁체계

공영보험사 없이 다수 민영보험사들이 산재보험을 경쟁적으로 운영되는 국

가 또는 미국의 주가 있다.미국 25개주,덴마크,노르웨이,남미국가 등에서

는 산재보험이 다수의 민영보험사들에 의해서 경쟁적으로 운영된다.민영경쟁

체계에서 민영보험사는 사적기관으로서 이윤을 추구하며,요율경쟁,서비스경

쟁,그리고 배당금경쟁을 하게 된다.

민영경쟁체계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감안하여

산재보험요율 산정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을 정하거나 산재급여 수준을 법으

로 정하여 경쟁체계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영리추구를 사전에 방지하

는 것이 일반적이다.9)또한 모든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임의

시장에서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모든 고용주에게 보험가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고위험업체 강제할당제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업체 인수전담기구를 설

9)사회보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이경룡,2002).첫째,사회보험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둘째,사회보험의 급부내용은 보험가입자의 개별적 계약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규정되는 것이다.셋째,사회보험은

개인의 형평성보다 사회적 적정성을 중요시하는 보험급부의 구조를 갖고 있다.넷째,사회

보험의 급부혜택은 공적부조와 같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보험가입

에 의한 권리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다.다섯째,사회보험은 기타의 사회보장제도와 달리

보험급부 및 제도 운영의 경비를 원칙적으로 보험료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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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다.고위험업체 강제할당제도란 임의시장에서 영업 중인 보험회사들에게

풀(pool)형태로 잔여시장의 이익과 손실을 비례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고

위험업체 인수전담기구는 잔여시장의 이익과 손실을 전담하여 부담하는 기구

를 의미하며 주로 공적기관이 동 역할을 수행한다.고위험업체 강제할당제도

란 보험사가 정형화된 방식에 의하여 일정규모의 고위험업체를 인수하는 것

을 강제화하고 보험계약체결업무 및 손해사정업무를 인수사에서 전적으로 책

임을 지는 방식이다.

보험상품은 산재보험 관련법에서 정한 급부내용과 예정기초율로 구성하고

민영보험사가 의무가입대상자에게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인수한 계약에

대해 최종책임을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민영보험사는 법에 규정된 급부를 제

공하며 회사의 경쟁역량에 따라 보험료인하 또는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

한다.민영경쟁체계하에서 보험요율은 가입자의 위험도별로 차등화된다.다시

말해 일반적인 보험원칙을 준용하여 높은 위험을 가진 가입자에게 높은 요율

을 부과하고 낮은 위험을 가진 가입자에게는 낮은 요율을 부과한다.10)민영경

쟁체계하에서 보험회사는 독자적으로 공제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경험요율제

를 추진하기도 한다.

민영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것은 고용주에게 선택의 기

회를 제공하고 가장 낮은 가격에 양질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

점을 가질 수 있다.또한 요율세분화와 적립방식 등 민영시스템 도입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 제고는 기금 운용 등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축소시킴으

로써 수급권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위태에서 비롯되는 사회보험제도의

악용을 줄일 수 있다.적립방식은 그 기능상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용되어 산

재보험제도에 대한 정략적 개입을 억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은 마케팅 비용을 양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없다는

10)산재보험제도 도입당시부터 민영경쟁체계가 유지되었던 미국 일부 주에서는 1980년대

이전에는 요율규제가 이루어져 요율산정기관이 규제요율을 준수하도록 요구된 모든 보

험자들을 대신하여 요율을 정하고 관리하였다.따라서 당시 경쟁은 서비스와 배당금 측

면에서 경쟁이 이루어졌다.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경쟁체계로 운영되는 많은 보

험회사들이 자신의 비용과 이익 기준에 기초한 그들 자신의 독립적인 요율을 산출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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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이 있으며 보험사간 요율경쟁이 심화되어 개별 회사의 재정건전성이 악

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 산재보험 요율

경쟁으로 고용주들을 이익을 얻는 동안 보험회사들의 합산비율이 120%를 넘

어서는 등 재정성과는 악화된 바 있다.

다. 공사경쟁체계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미국 21개주,벨기에,포르투갈,네덜란드 등에서는 공적기관

과 민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러한 공사경쟁체계

에서도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이 일부 유지

된다.고용주의 산재보험가입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보험급부의 종류와 한도,

보험료 구성요소와 반영비율 등을 법으로 규정하여 준용토록 한다.보험상품

은 산재보험법상 정한 급부내용과 예정기초율로 구성하고 민영보험사가 의무

가입대상자에게 보험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인수한 계약에 대해 최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민영보험사는 법에 규정된 급부를 제공하며 회사

의 경쟁역량에 따라 보험료인하 또는 다양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며 공적기

관과도 경쟁을 하게 된다.위험수준별 세분화된 요율을 적용하되,보험사가

인수를 꺼리는 고위험인수거절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고위험업체 강제할당제

도를 도입하거나 고위험업체 인수전담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민영

경쟁체계하에서와 같이 보험사는 독자적으로 공제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경

험요율제를 추진하기도 한다.

공사경쟁체계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정부소유 보험사는 민영보험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또는 비효율적 운영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다.또한 산재보험의 운영에 참여하는 공적기관의 운영실적은 민영보

험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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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사회보험체계

공영독점
프랑스,일본,독일,오스트리아,영국,한국,대만,스페인,스웨덴,
이탈리아,그리스,노르웨이,캐나다,뉴질랜드,호주 3개주 등.

민영경쟁 미국 25개주,싱가포르,덴마크,핀란드

공사경쟁 미국 21개주,네덜란드,벨기에,호주 4개주,스위스 등

<표 III-1> 산재보험 운영체계

2. 운영체계 간 효율성 비교 연구

법에 명시된 산재급여를 최소의 비용으로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즉

효율성 추구는 산재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일반적으로 산

재보험의 운영상 효율성은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재비용 대비 근로자에게 지

급되는 산재급여,즉 로딩비율(loadingratio)로 측정된다(KruegerandBurton,

1990).산재보험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로딩비율은 보험상품의 판매와 보험급

여 지급 등에 수반되는 관리비용 뿐 아니라 투자운용수익과 재해율 등에 영

향을 받는다.관리비용이 감소하거나 투자운용수익이 증가하면 고용주가 부담

하여야 하는 산재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의 효율성이 증가한다.반

면 재해율의 증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재비용의 증가와 효율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경쟁의 도입은 산재보험의 운영상 효율성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경쟁

도입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위험도별 요율세분화가 가능하

고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

보험사들의 요율경쟁은 관리비용의 감소,투자운용수익의 증대,재해율 감소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짐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반면 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산재보험의 운영체계 개혁에 대해 논의할 시 운영체계 간 효율성 비교가

주요쟁점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이들 연구는 운영체계의 개혁을 전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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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비용을 비교하는 종단면 분석 대신 상이한 운영체계를 가진 국가 또는

미국의 주간 산재비용을 비교하는 횡단면 분석을 수행하였다.기존 연구는 일

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특정 운영체계의 효율성 우위를 주장

함에 있어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산재보험의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분

석한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산재보험 효율성지표의 표준화가 어렵다는

점이다.특히 횡단면 분석에서 각 국가나 주의 산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가. Burtler and Worrall(1986)

BurtlerandWorrall(1986)은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공영보험의 사업비 비교

우위는 비노출비용의 효과라는 것을 실증분석을 통해 입증하였다.이들은 사

업비의 수입보험료 탄력성 모델을 바탕으로 Cobb-Douglas비용함수를 가정

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11)이들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순수규모효과나

효율성효과 측면에서는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사이에 유의할 만한 차이가 존

재하지 않았다.다시 말해 피상적으로 나타나는 공영보험의 사업비 비교우위

는 비노출비용의 효과라는 주장이다.공영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각종 세제혜

택,민영사업에 비해 지극히 낮은 판매비용 등이 공영사업의 비노출비용이라

고 할 수 있다.공영보험 운영에 있어서 외부 지표상으로 드러나지 않는 비노

출비용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피상적인 사업비율의 단순 비교에 따른 공영보

험사업의 효율성 우위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 Krueger and Burton(1990)

KruegerandBurton(1990)는 1972,1975,1978,1983년 미국 29개 주의 산재

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공사경쟁체계를 가진 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의 산재

11)사업비의 수입보험료 탄력성 모델은 다음과 같다.

 ln

 ln

 ln

 ln
  
 ln   ln

   
 ln   ln

 
C는 사업비,Y는 수입보험료,는 효율성지표,X는 비노출비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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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이 민영경쟁체계를 가진 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의 산재비용보다 20%정

도 더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고용주의 산재비용을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

금 100달러당 산재보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주별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고용주집단의 평균산재비용을 산출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회귀분석모

형에서 주별 고용주집단의 평균 산재비용을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주기금의

존재여부를 더미변수로 사용함으로써 공영보험이 산재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또한 고용주의 산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하기 위

해서 재해율,임금상실급여,의료급여,영구부분장해클레임의 비율,노조의 영

향력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다. Leigh and Bernstein(1997)

LeighandBernstein(1997)은 1980년부터 1993년 사이 기간 동안 고용주의

산재비용 1달러당 재해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급여,즉 로딩비율을 토대로 운

영체계 간 보험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이들은 주기금이 민영보험사에

비해서 5~16%정도 비용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보인다.1983년부터

1988년 사이 민영경쟁체계 또는 공사경쟁체계하 민영보험사의 평균 로딩비율

은 57.6%,주기금의 평균 로딩비율은 73.6%이었다.1989년부터 1993년 사이에

는 민영보험사와 공영독점체계 또는 공사경쟁체계하 주기금의 평균 로딩비율

은 각각 66.5%와 75.5%로 그 차이가 감소하였다.주기금에 주어지는 차등세

제혜택을 감안하더라도 주기금이 민영보험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4.9%정도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연구자들은 민영보험사들의 경우 준비금을 유지하

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광고 및 판매비용이 적지 않고,민영기업으로서 이

윤을 추구해야하기 때문에 주기금에 비해 비용측면에서 덜 효율적이라고 지

적하였다.그러나 동 연구는 분석에서 산재보험비용(고용주의 실질 부담액)에

영향을 미치는 산재보험 서비스의 질 등을 통제하지 않았으며 공영보험의 비

노출비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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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homason and Burton(1999)

ThomasonandBurton(1999)은 1975년부터 1995년 사이 기간 동안 미국과

캐나다의 산재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공영독점체계하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콜

롬비아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재비용이 공사경쟁체계 또는 민영경쟁체계하

에 있는 미국 45개 주의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재비용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보

였다.산업구성상의 차이와 급여수준의 차이를 조정했을 때 공사경쟁 또는 민

영경쟁의 운영체계를 가진 미국의 각 주에 비해서 공영독점체계를 가진 브리

티시 콜롬비아와 온타리오의 산재비용이 각각 55%,35%정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공영보험의 경우 규모의 경제를 가지고 마케

팅 비용이 없으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다만 연구자들은 이러한 운영체계간 산재비용의 차이가 미국 고용주들에게

제공된 자가보험 가입옵션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공영

독점체계가 민영경쟁체계보다 비용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는 단정적인 결론

을 내리지는 않았다.미국의 기업들에게는 자가보험(self-insurance:산재보상

을 목적으로 기업 내에 자금을 적립하는 것)옵션이 주어진다.자가보험을 운

용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낮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산재발생가능성이 높아 보험료가 비교적 높게 책정될 기업들이 주로 공영보

험 또는 민영보험에 가입한다는 것이다.또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

하는 방안은 일반적으로 경쟁이 제대로 역할 할 것 같은 주에 도입되기 때문

에 경쟁이 도입된 주와 경쟁이 도입되지 않은 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특정

운영구조의 우위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더불어 동 연구에서

사용된 산재보험료와 산재급여는 실제 수납액과 지급액이 아니라 산재보험제

도의 규정상 액수라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가 있다.

마. Thomason et al.(2001)

Thomasonetal.(2001)은 1975년에서 1995년까지 21년 기간 동안 미국 48개

주의 산재보험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주의 산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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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제한 후 공영독점형태를 가진 주의 평균산재비용이 민영경쟁체계를 가

진 주보다 더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러나 운영체계 간 이러한 비용 차이는

고용주의 산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요소들을 통제한 후 weightedleast

squaresregression을 적용할 경우 존재하지 않는다.더욱이 분석에서 공영독

점체계를 가진 주는 총 6개주 중 3개주뿐이며,이 중 2개주는 전체기간동안의

자료가 없어서 분석에서 일부 제외되었다.또한 규정상 급여수준과 실제 현금

급여지출간 차이를 통제하는 것이 공영독점체계를 가진 주의 경우 특히 어렵

다.또한 세제혜택,모집비용 등과 같은 비노출비용 뿐만 아니라 공영보험의

경우 민영보험에 비해 단기 적자의 발생에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공영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이탈을 걱정하지 않고 미래에 요율을 인상함으로써 적자를 메

울 수 있기 때문이다.

Thomasonetal.(2001)은 동 자료를 이용하여 고용주의 산재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통제한 후,공사경쟁체계를 가진 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의

산재비용이 민영경쟁체계를 가진 주에서 사업하는 고용주의 산재비용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구체적으로 공사경쟁체계를 가진 주의 요율이 민영

경쟁체계를 가진 주보다 25%더 높았다.공사경쟁체계를 가진 주의 산재비용

이 민영경쟁체계를 가진 주의 산재비용보다 높다는 것은 Kruegerand

Burton(1990)의 결과와 일치한다.

사실상 공영독점체계하 공적기관은 마케팅비용,세제,각종 면허수수료 등

을 지불하지 않으며,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

체계간 산재비용을 완벽하게 비교하기란 불가능하다.더욱이 공영독점체계하

산재비용은 과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공영독점체계하에서는 궁극적으

로 요율을 인상하더라도 계약자가 해약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공보험사는 단

기적으로는 낮은 요율체계로 적자를 유지할 유인이 있다.

3. 재정운용방식 

산재보험의 운영체계와 산재보험의 재정운영방식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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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험의 재정운용방식이란 산재보험의 보험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부과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말한다.이에는 순부

과방식,완전적립방식,그리고 이들의 중간 형태인 수정부과방식이 있다.순부

과방식에서는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지출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동 기간에

적용할 순보험료를 정한다.이에 반하여 완전적립방식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에 발생한 산재를 보상하기 위해 동 기간 뿐 아니라 미래에 지출될 산재보험

금을 순보험료의 기초로 삼는다.수정부과방식에서는 미래의 모든 보험급여

대신 미래 5,6년 정도의 보험급여의 현재가치만을 고려하여 순보험료를 정한

다.공영독점체계하 산재보험제도는 특정 재정운영방식에 구속되지 않지만 민

영보험사가 산재보험을 운영할 경우 완전적립방식이 불가피하다.다음에서는

순부과방식과 완전적립방식의 특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 순부과방식

순부과방식(pay-as-you-go)은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그 비용을 기여금 형태

로 가입자로부터 갹출하는 방식이다.그러나 실제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에서는

연금급여 지급과 그에 대응하는 보험료 부과를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기 때

문에 일정 기간 내에서 수지의 균형을 꾀하는 것이 보통이다.대개 순부과방

식은 일년 단위로 매년 필요한 업종별 산재보험금을 추정하고 이를 임금총액

으로 나누어 업종별 순보험요율을 정한다.그리고 여기에 부가보험요율을 더

하여 총보험요율을 산출한다.순부과방식하에서는 적립금을 전혀 보유하지 않

지만 위험준비적인 자금은 보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순부과방식의 장점으로는 보험료의 계산이 단순하다는 것이다.보험료 계산

시 당해 연도에 지출될 예상 보험급여만을 고려하면 되므로 필요한 보험징수

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순부과방식의 단점으로는 현재기업의

산재급여를 미래 기업에게 전가하는 세대간 기업부담의 불공평성을 들 수 있

다.한 해의 예상 산재보험금 지출액은 당해 연도에 발생할 산재로 인한 지출

과 과거에 발생한 산재로 인한 지출로 구분된다.만일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

의 수급자가 많다면 과거에 발생한 산재로 인한 지출부분이 커지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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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현재의 산재로 인한 지출을 미래의 기업이 떠안게 된다.순부과방식

은 세대간 형평성 문제 뿐 아니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양산업에서 잔여

기업의 산재부담 급증으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과 누적연금급여 지출의 급증

으로 인한 보험요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산재보험의 재정수지 악화

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점이 있다.

특히 부과방식을 적용할 경우 제도 운영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

다.부과방식의 경우 당해 연도의 보험료가 당해 연도의 재해율이나 재해예방

노력정도에 대한 정보를 구분하여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운영주체

의 운영실적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현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상

당부분이 과거의 재해비용 처리에 사용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경험요율제

도의 효과를 감소시킬 여지가 있다.또한 가입자 개인별 보험료 부담과 급여

수급간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지지

도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취약할 수 있다.

나. 완전적립방식

완전적립방식(full-funding)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당해 연도

및 미래에 지출될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당해 연도의 보험료로 징수하는

방식이다.따라서 과거의 산재로 인하여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지출은 당해

연도에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이러한 지출은 과거에 적립한 기금으

로 충당한다.즉 완전적립방식은 당기의 산재발생 책임을 당기의 고용주가 부

담하도록 한다.완전적립방식에 근거하여 산출된 보험료는 당해 연도에 발생

한 산재의 전체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고 현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온전히

현재기업의 산재비용처리를 위해 사용되어지므로 고용주의 재해예방과 재해

근로자의 재활지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따라서 부과방식보

다는 완전적립방식을 적용할 경우 경험요율제도의 재해율감소 및 재해예방

효과가 뚜렷하다.또한 완전적립방식의 경우 그 기능상 수지상등의 원리가 적

용되어 기금운용 등에 대한 정치적 영향을 축소시켜 수급권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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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적립방식에서는 현재기업의 산재급여를 현재기업이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기업과 미래기업간 부담이 공평하다.또한 최초에는 완전적립방식의 보험

료가 순부과방식보다 더 낮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격차가 줄어들며 일

정시점 이후부터는 완전적립방식의 보험요율이 순부과방식보다 낮게 되어 결

국 완전적립방식 기준 재정압박이 더 작다.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8)는 2008

년 산재보험 상황(평균보험료가 1.82%이고 적립금액이 3,340백만 원)을 기준

으로 2008년부터 2050년 사이의 기간 동안의 재정운용방식별 보험요율과 재

정수지를 예측한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III-1>는 적립방식과 부과방식하의

보험요율을 예측한 결과이다.재해율이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서 완전적립방식

보험료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동 기준을 적용한 이듬해 보험요율은 2.72%로 급

격히 상승하고 2050년 적립기금은 2,473억 원인 반면 법정보험료 기준을 적용

할 경우 2050년 보험요율은 2.67%이며 2050년 적립기금은 58억 원에 불과하

다.적립방식을 적용할 경우 보험요율은 15년차부터 법정보험료 기준의 보험

요율보다 낮아진다.<그림 III-2>는 완전적립방식과 부과방식하의 수지차액을

예측한 결과이다.법정보험료 방식을 적용할 경우 예측기간 내내 극심한 재정

압박에 시달린다.

완전적립방식의 단점으로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완전적립방식에서는 당해 연도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계속적인 보험급

여 지출액을 추정해야 한다.미래 보험급여의 현재가치는 보험급여의 흐름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는데,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의 사망시점의 불확실성,의

료비용의 변동,임금의 변동 등은 보험급여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이자율의 예측도 상당히 어렵다.

완전적립방식은 산재보험 운영주체 다원화의 필요조건이다.민영보험사의

순보험료 산출은 수지상등의 원칙에 근거한다.수지상등의 원칙이란 보험계약

에서 장래 수입되어질 순보험료의 현가의 총액이 장래 지출해야 할 보험금

현가의 총액과 같게 되는 것을 말한다.여기에서 수지가 같아진다는 것은 비

슷한 위험수준을 가진 다수의 피보험자가 계약했을 경우 보험기간 만료 시에

수입과 지출이 균형이 잡혀지도록 순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실제

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재정방식의 전환에 따른 과거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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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되기도 한다.이에 대해서는

Ⅳ장과 Ⅴ장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그림 III-1>재정방식별 순보험요율 전망 및 비교

자료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8)

<그림 III-2>재정방식별 수지차액 전망 및 비교

자료 :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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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방식 완전적립방식

당해 연도에 지출될 산재보험금 (또는 당

해 연도지출액 +미래 일정기간 동안의 지

출액)을 당해 연도의 보험료로 징수하는

방식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산재로 인하여 당해 연

도 및 미래에 지출될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

를 당해 연도의 보험료로 징수하는 방식

부과방식 적용 초기에는 낮은 보험요

율이 부과되는 반면 종기에는 높은 보

험요율이 부과됨.

완전적립방식 적용 초기에는 높은 보험

요율이 적용되는 반면 종기에는 낮은

보험요율이 부과됨.

w 순부과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

환될 경우,전환 시점에서 과거 미

결제채무를 처리하기 위해 보험요율

의 일시적 상승이 불가피함.

w 이는 전환시점세대의 부담증가일 뿐

이지,이러한 전환으로 인해 사회적

손실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보험료 계산이 쉬움.

w 완전적립방식에서는 당해 연도 뿐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의 계속적인

보험급여 지출액을 추정하여 보험료

를 산출함.

w 미래 보험급여의 현재가치는 보험급

여의 흐름과 이자율에 의해 결정되

는데,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의 사망

시점의 불확실성,의료비용의 변동,

임금의 변동 등은 보험급여의 흐름

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게 할 뿐 아

니라 이자율의 예측도 상당히 어려

움.

현세대가 과거세대의 재해비용을 지불

함에 따라 세대간 상호보조 또는 기업

부담의 불공평성이 존재함.

w 전체 급여 중 연금급여 비중이 증가할

경우 미래세대의 부담이 급증하며 이는

노령화․저출산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에 의해 더 심각해짐.

w 또한 사양산업에서 잔여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며 이로써 산재보험의 재정압박

이 필연적임.

현세대는 자신들의 산업재해에 대한 미

래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세대간 상호

보조 및 불공평성이 존재하지 않음.

<표 III-2>부과방식과 완전적립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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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부과방식을 적용할 경우 당해 연도

의 보험료가 당해 연도의 재해율이

나 재해예방 노력정도에 대한 정보

를 구분하여 노출하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운영실적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

w 현세대가 납부하는 보험료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재해비용 처리에 사

용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경험

요율제도의 효과를 감소시킴.

w 특정 정당의 정치적 지지도 확보를

위한 선심성 정책에 취약

w 보험료가 재해의 전체비용을 정확히

반영함으로써,고용주의 재해예방과

재해근로자의 재활지원에 대한 유인

을 제공함.

w 기금운용 등에서의 정치적 영향을

축소시켜 수급권의 안정성 제고 가

능

공적기관이 단독으로 산재보험을 운영

하는 경우 대개 부과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나,특정 재정운용방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완전적립방식은 산재보험제도 민영화의

필요조건임.



Ⅳ. 해외사례 조사

앞 장에서는 운영체계가 상이한 주나 국가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제도의 운

영상의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기존연구의 결과를 소개하였다.상이

한 운영체계 간 효율성지수를 표준화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기존연

구들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며,특정 운영체계가 효율성 측면에

서 보다 우위에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즉 상이한 운영체계 간 효율성을 횡

단면 분석에 근거하여 특정 운영체계의 효율성우위를 논하는 것에 상당한 수

준의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장에서는 산재보험 운영체계를 공영독점체계에서 민영경쟁체계 또는 공

사경쟁체계로 전환한 국가나 미국의 주를 대상으로 산재보험의 발전과정과

경쟁도입의 배경 및 결과를 살펴보고,운영체계 개혁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미국의 네바다 주와 뉴질랜드는 1999년에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

영보험사들의 참여를 허용한 바 있다.네덜란드는 1995년에 공적기관에서 운

영하던 질병급여를 민영화하고 1998년 장해급여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되었다.

1. 미국(네바다 주)

가. 미국 산재보험의 발전과정

1)산재보험제도의 도입12)

1900년과 1910년 사이에 거의 모든 주에서 고용주배상책임법(Employerli-

abilitylaws)이 최초로 도입되었다.고용주배상책임법하에서 근로자들은 고용

주의 과실과 재해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

을 수 있었고 거의 대부분이 배상을 받지 못하였다.

12)Jerrell,TamelaD.(1997)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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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산재보험 목적의 협동조합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이 메릴랜드

주에서 1902년에 입법되었다.광업,증기,철도,건설업 등 제한된 업종에 종

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보험프로그램이었다.그러나 동 법은 근로자들의 소

송권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배심원들에 의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

미국필리핀위원회(USPhilippinecommission)는 1905년 유사한 법률을 도

입했는데 1908년 연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법이 도입되었다.

두 법은 모두 앞에서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고용주의 권한도 제한한다는 이

유로 위헌판정을 받게 되었다.1909년 몬타나 주는 광업 및 유관산업을 위한

강제적인 산재보험법을 도입했다.근로자들은 고용주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

있는 가지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모든 권리를 포기했다.몬타나 주 대

법원은 동법의 합헌성을 지지했으나 연방 대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사용자배상책임법이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주정

부들은 제한적인 산재보험법의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다.근로자들은 무과실책

임주의 원칙에 따라 대체로 상실소득과 치료비를 받는 보장을 받게 되었다.

의료비를 제외한 모든 급여는 대체로 법정한도를 가지고 있었다.대신 근로자

들은 산재나 직업병과 관련하여 고용주를 제소하는 권한을 버렸다.

1911년 위스콘신 주는 법원의 반대를 이겨내고 최초의 산재보험법을 도입

하였다.뉴저지 주,캘리포니아 주,워싱턴 주도 1911년에 산재보헙법을 입법

했다.1921년까지 미국에는 44개주가 산재보험제도를 갖게 되었고 1949년에는

미국의 모든 주가 산재보험제도를 도입했다.여러 주에 걸쳐 활동하는 철도직

원들의 재해에 대한 책임 판정의 어려움으로 이들은 별도의 연방 산재보험제

도를 1908년에 도입하게 되었다.1927년에는 부두근로자들에 대한 산재보험제

도를 주제도에서 연방제도로 변경했다.주별로 산재보험을 운영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2)1970년대 이후13)

미국은 주별로 산재보험의 운영체계가 상이하다.1970년대 산재급여의 적정

13)AmericanAcademyofActuaries(2000)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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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졌다.급여확대는 고용주들의 산재보험 비용부담액을

증가시킨다.1970년 근로안정보건법(OccupationalSafetyandhealthact)에 의

해 의회가 설립한 산재보험 법률에 관한 국가위원회(NationalCommission

onStateWorkmen'sCompensationLaws)는 휴업급여 상한선 인상 및 급여

인상 등을 포함한 19개의 기본적인 권고사항을 담고 있는 보고서를 1972년

발간했다.대부분의 주에서는 적어도 몇 개의 권고사항을 채택하였다.요율산

정기관들은 급여수준의 인상을 고려하여 요율을 산출하였으며 1970년대 요율

인상으로 인해 일부 고용주들은 자가보험을 선택하였다.

1980년대에는 법적 급여 개정작업은 거의 없었다.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

터 비용은 해마다 10~15% 정도 상승하였다.이는 의료비의 급상승,일반 건

강관리범주에서 산업재해로의 비용전가,1970년대부터 지속되어 온 급여증가

의 장기효과,법률의 사법적 해석을 통한 일부 주에서의 급여 팽창 등에 기인

한다.요율이 이러한 비용 상승을 따라잡지 못함에 따라 손해율은 악화되었다.

NCCI(Nationalcounciloncompensationinsurance)보고에 의하면 1988년

부터 1990년 사이 기간 동안 전국적인 산재보험의 합산비율은 120%를 초과

했다.1990년대 초반부터 산재보험 비용은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경기

회복,사고 예방과 산재보험 보상관리를 위한 고용주들과 보험자들의 노력,

일부 주의 급여 및 관리 개혁 등에 기인한다.고용주들은 산재보험 가격인하

에 의해 이익을 얻는 동안 보험회사들의 경우 과도한 요율경쟁과 손해율 악

화로 1990년대 중반부터 재정이 악화되었다.

1993년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재비용 1$당 근로자에게 제공된 산재급여는

$0.71이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에는 $0.83에 이르렀다.그러

나 1999년 이후 산재비용 1$당 제공된 산재급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

년에는 $0.62가 되었다.즉,1990년대에는 보험회사의 요율경쟁의 결과 산재보

험의 효율성이 높아졌지만 2000년대에는 과도한 경쟁의 결과 보험회사들의

재정이 악화되어 산재보험의 효율성이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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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고용주의
산재비용 산재급여

산재비용
/임금$100
(A)

산재급여
/임금$100
(B)

(B/A) 의료비용
/임금$100

현금급여
/임금$100

1989 47,955 34,316 $2.04 $1.45 $0.71 $0.57 $0.89

1990 53,123 38,237 2.18 1.53 0.7 0.61 0.92

1991 55,216 42,187 2.16 1.64 0.76 0.69 0.99

1992 57,395 44,660 2.12 1.64 0.78 0.66 0.96

1993 60,819 42,925 2.16 1.52 0.71 0.58 0.87

1994 60,517 43,482 2.04 1.47 0.72 0.53 0.89

1995 57,089 42,122 1.82 1.34 0.74 0.5 0.81

1996 55,293 41,960 1.66 1.26 0.76 0.5 0.76

1997 53,544 41,971 1.49 1.17 0.78 0.48 0.68

1998 53,431 43,987 1.38 1.13 0.82 0.48 0.65

1999 55,835 46,313 1.35 1.12 0.83 0.48 0.63

2000 60,065 47,699 1.34 1.06 0.79 0.47 0.6

2001 66,642 50,827 1.45 1.1 0.76 0.5 0.6

2002 73,499 52,297 1.59 1.13 0.71 0.52 0.61

2003 82,062 54,931 1.74 1.16 0.67 0.55 0.62

2004 86,818 56,053 1.75 1.13 0.65 0.53 0.6

2005 88,915 55,510 1.71 1.07 0.62 0.5 0.56

2006 87,580 54,686 1.58 0.99 0.62 0.48 0.51

주 :산재비용은 행정비용,보험요율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고용주의 지출을 의

미하며,산재급여는 산재피해근로자와 의료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된 보험

금을 의미함

자료 :NationalAcademyofSocialInsuranceEstimatesbasedonTable2,4,

and11

<표 IV-1>산재보험 급여와 비용 비율,1989~2006

(단위: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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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산재보험의 운영주체

1)운영주체 현황

워싱톤과 미시간이 각각 1911년과 1912년 산재보험의 운영을 위해 주기금을

설립한 이후 1916년까지 6개의 주가 독점적 주기금(exclusivestatefund)을 설

립하였으며 7개의 주가 민영보험사와 경쟁하는 경쟁적 주기금(competitive

statefund)을 설립하였다.

주기금은 설립의 근거가 된 법에 의해 독점적으로 또는 경쟁적으로 운영되

나 이들의 기본적인 개념이나 원칙은 같다.주기금은 법적으로 보험료와 투자

수익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적 자립기관이다.주기금은 주정부의 비영리기관으

로서 배당금을 계약자들에게 분배한다.주기금의 자산,준비금,펀드의 잉여금

은 공공기금이 아니라 기금보험에 가입한 고용주 또는 재해근로자의 것이라

는 다수의 법원판결이 있다.주기금은 잉여금과 준비금 측면에서 민영보험사

와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주요 독립 회계 및 계리법인이 주기금의 재정

상태와 준비금을 검토한다.한편 경쟁적 주기금의 요율은 산재보험비용을 측

정하는 척도로 작용하여 민영보험사의 요율담합에 의한 요율인상과 과도한

경쟁에 의한 요율인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실제로 주기금의 이러

한 역할은 미주리,켄터키,하와이,미네소타 등에서 주기금을 새로이 설립한

근거가 되었다.

2009년 기준 미국은 4개주가 공영독점체계로,21개주가 공사경쟁구조로,25

개주가 민영경쟁체계로 운영되고 있다.1990년대 이후,공사경쟁체계로의 전

환이 증가하였다.1960년 이후,1개주가 공영독점체계에서 공사경쟁체계로,2

개주가 공영독점체계에서 민영경쟁체계로,9개주가 민영경쟁체계에서 공사경

쟁체계로 전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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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공영독점(7개주) 공사경쟁 (11개주)

네바다,노스다코타,오하이오,오리건,

워싱턴,웨스트버지니아,와이오밍

애리조나,캘리포니아,콜로라도,아이다

호,메릴랜드,미시간,몬태나,뉴욕,오클

라호마,펜실베니아,유타

1960년 이후 변화

w 다원경쟁 → 순수민영경쟁:미시간 (1994.01.01)

w 공영독점 → 순수민영경쟁:네바다 (1999.07.01),웨스트버지니아(2008)

w 순수민영경쟁 → 다원경쟁:

오리건 (1966,01),미네소타 (1984.04),뉴멕시코 (1991.12),텍사스(1992.01),

루이지애나(1992.10),로드아일랜드(1992.10),메인(1993.01),미주리(1995.03),

켄터키(1995.09),하와이(1997.07)

<표 IV-2>미국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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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VI-1>미국 산재보험 운영주체 변화추이

고용주의 산재비용 점유율을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2006년 기준 민영보험

사는 59.4%,주기금은 17.9%,자가보험은 18%를 차지한다.한편 산재급여를

운영주체별로 살펴보면 민영보험사는 50.4%,주기금은 19.7%,자가보험은

24%를 차지한다.민영보험사는 산재비용과 산재급여 측면에서 50%가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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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을 차지함으로써 미국의 산재보험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운영주체로서

역할하고 있다.

연도
고용주의 산재비용 산재급여

민영보험사 주기금 자가보험 민영보험사 주기금 자가보험

1987 66.8 14.5 14.2 56.6 15.0 18.6

1988 65.9 15.4 14.3 57.0 15.3 18.7

1989 66.4 15.1 14.4 58.0 15.2 18.7

1990 66.0 15.1 14.9 58.1 15.4 19.0

1991 64.7 15.8 15.7 58.1 15.9 18.9

1992 60.2 16.7 18.8 53.8 17.5 21.6

1993 58.5 17.9 19.4 50.7 18.9 23.0

1994 56.2 18.6 21.1 49.2 17.0 26.5

1995 55.3 18.4 21.8 47.7 18.2 26.7

1996 55.1 18.4 21.8 50.1 19.2 23.4

1997 55.8 15.0 23.0 51.6 17.1 24.7

1998 56.9 14.8 21.8 53.6 16.3 23.5

1999 59.9 13.4 20.5 57.0 15.3 21.6

2000 59.4 14.7 19.9 56.3 15.5 22.0

2001 56.7 17.3 20.3 54.9 15.8 23.3

2002 56.2 19.9 18.6 53.7 17.5 22.8

2003 55.4 21.6 18.2 51.9 19.1 23.2

2004 55.4 21.8 18.1 50.3 19.7 24.1

2005 57.5 20.4 17.6 50.8 19.7 23.7

2006 59.4 17.9 18.0 50.4 19.7 24.0

자료 :NationalofAcademyofSocialInsurance

<표 IV-3>운영주체별 고용주의 산재비용과 산재급여,1987~2006

(단위:백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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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기금의 성장

공사경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21개 주의 경쟁적 주기금의 원수보험료

(Directpremiumswritten)점유율은 1997년에 24.6%에서 2001년에 32.2%로

증가하였다.이러한 주기금의 성장은 민영보험사들의 지급불능과 시장퇴출에

일부 기인한다.1990년대 말 주기금과 민영보험사들의 합산비율은 요율경쟁

심화와 손해율 증가로 인해 상당한 수준까지 상승하였다.그러나 주기금의 합

산비율은 1998년 이후 감소한 반면 민영보험사의 합산비율은 지속적으로 증

가하여,2001년에 민영보험사의 합산비율이 처음으로 주기금의 합산비율을 넘

어섰다.

민영 주기금

<그림 IV-2>주기금과 민영보험사의 합산비율

자료 :ConningResearch&Consulting,Inc.

2001년 산재보험의 운영에서 공사경쟁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21개주 중 19

개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주기금의 손해율은 87.2%인 반면 주

기금을 제외한 산재보험의 손해율은 100%로 나타났다.이 손해율은 주로 캘

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의 주기금에 영향을 받은 수치로서 19개 주기금 중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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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해당 주 전체 산재보험 손해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19개 주기

금 중 6개는 해당 주 전체 산재보험 손해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펜실

베니아와 메릴랜드 주기금은 상당히 큰 손해율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두 주는 수입보험료가 $150million이하로 매해 손해율 변동성이 큰 편이다.

주기금 주전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하와이

아이다호

켄터키

루이지애나

케인

메릴랜드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뉴멕시코

뉴욕

오클라호마

오리건

펜실베니아

로드아일랜드

사우스 캘리포니아

텍사스

유타

?

?

<그림 IV-3>미국의 주별 2001손해율

자료 :ConningResearch&Consulting,Inc.

주기금은 적정한 수준의 준비금과 성공적인 투자전략을 통해 성장하게 되

었다.1995년부터 2001년 사이의 기간 동안 주기금의 투자소득은 민영보험사

들에 비해 10%더 높았다.배당금은 산재보험시장에서 경쟁적인 요소로 작용

한다.1995년과 2001년 사이 기간 동안 주기금의 배당금비율은 민영보험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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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에 이르렀다.2001년 주기금의 배당비율은 9.6%인데 반해 민영보험사의

배당비율은 5.1%에 이르렀다.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비율 22.7% 26.3% 34.7% 36.7% 36.9% 29.0% 15.7%

자료 :NCCI.

<표 IV-4>주기금의 투자소득비율(1995~2001)

또한 2001년 주기금의 사업비율(expenseratio)은 민영보험사보다 6%p정도

더 낮은 18.8%였다.주기금의 경우 서로 기술,전략,운영 등의 정보를 공유

함으로써 사업비율 뿐 아니라 제도변화의 실행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진다.

다. 네바다

주산업보험공사(StateIndustrialInsuranceSystem,이하 SIIS)는 네바다 주

의 독점적 주기금으로서 86년 동안 네바다의 고용주와 재해근로자를 위해 존

재해왔다.14)1995년 네바다 주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보험사의 참여를 허용

한다는 법안(A.B.552)이 통과되었으며 1999년에는 주기금인 SIIS를 민영화한

다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1)네바다 주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15)

네바다 주는 미국에서 산재보험법을 제정한 첫 번째 주들 가운데 하나이다.

1913년 네바다는 산업보험법(IndustrialInsuranceAct)을 채택하였으며,1947

년 수정본을 완성하였다.산업화,도시화,문명화와 함께 다수의 민영보험사가

14)SIIS는 1993년 2월 EICN((EmployersInsuranceCompanyofNevada)으로 명칭을 변경

함으로써 고용주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15)Hughey(1997)과 Mack(199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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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였던 동부지역과는 달리,당시 네바다 주를 포함한 서부지역에서는 산

재보험을 운영할 민영보험사가 없었기 때문에 네바다 주정부가 산재보험을

직접 운영하게 되었으며,당시 NIC(NevadaIndustrialCommission)가 공적기

관으로서 산재보험을 독점적으로 운영하였다.

네바다 주는 1979년부터 일정자격을 충족시키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자가보

험을 승인함에 따라 자가보험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주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직접 산재보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주정부의

산재보험 운영기관인 NIC가 1981년 구조조정에 의해 사라지고 SIIS가 산재보

험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보험료,언더라이팅 소득,그리고 투자소득이 SIIS

의 주요 재원이었다.SIIS의 재정은 3억 8,500만 달러에 달하는 고용주의 갹출

금에 의해서 충당되었으며 주정부 또는 납세자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SIIS

와 자가보험 사업자집단을 감독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DIR(Departmentof

IndustrialRelations)이 설립되어 요율을 검사․승인하고 자기보험 사업자를

승인하는 일을 맡았다.

1980년대 초중반은 네바다 주 산재보험의 운영에 있어서 그리 어려운 시기

가 아니었다.1985년부터 1988년까지 기간 동안 SIIS는 단 한 차례도 요율을

인상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 동안 SIIS는 계약자들에게 5천만 달러 이상을 배

당금으로 나눠주었다.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네바다 주의 산재급여

수준은 서부지역에서 가장 높았으며 요율은 가장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SIIS는 1988년 처음으로 요율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일련의 요율

인상이 추가로 이루어졌다.재해근로자들은 요율상승과 SIIS의 산재클레임 처

리방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다.SIIS에 대한 불만이 증폭됨에 따라 주의회

는 1989년 A.B.1을 제정하여 SIIS에 대한 입법감사를 실시하였다.

가)1991입법회의

1988년 실시되었던 SIIS의 입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

해 S.B.7이 제정되었다.동 법은 ① 재해율 감소를 위한 산업현장의 안전 및

교육 강화,②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 제공,③ 사기성 클레임에 대한 관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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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재해 근로자의 재활 및 작업현장 복귀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근로자의 안전 및 교육 전략은 산재발생률이 높거나 보험요율이 높은 사업장

을 대상으로 시행되었다.더불어 자가보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규

제절차를 마련하였다.또한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수를 줄이기 위해 동 법

은 새로운 사업허가증의 발급에 앞서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SIIS의 사전 승인

을 얻도록 하였다.

나)1993입법회의

1992년 4월 SIIS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공표하였으며,지출을

감당하기 위해 일부 투자자산을 처분하였다.1992년 5월 SIIS에 대한 KPMG

의 재무감사 결과 1992년 6월 30일 기준 SIIS의 부채는 약 14억 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이후 DOI(Departmentofinsurance)의 추가 감사결과에 따

르면,SIIS는 6억 달러의 자산과 28억 달러의 부채,즉 22억 달러의 순부채

(deficit)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다시 말해,SIIS가 향후 60~70년

동안 연금,유족급여,실업급여,의료급여,장해급여 등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

이 20억 달러를 초과하였다.KPMG와 DOI의 부채 추정결과의 차이는 회계방

법에 기인한 것으로 KPMG는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회계원칙을 사용한 반면

DOI는 보다 보수적인 법정 회계원칙을 사용하였다.뿐만 아니라 1990년대 초

네바다 주는 산재보험요율이 전미 최고수준에 이르렀으며,근로자 일인당 산

재클레임빈도가 전미평균보다 약 50%이상 높았고 근로자 일인당 산재급여비

용이 전미평균을 훨씬 상회하였다.

1993년 SIIS의 누적부족금이 당시 네바다 주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

문에 SIIS의 재정안정을 위한 철저하고 신속한 개혁이 진행되었다.S.B.7에 의

거하여 설립된 입법위원회는 법집행과정을 감시하고 1993년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의회상정안을 추천하는 역할을 맡았다.동 위원회가 추천한 대부분의 안

들이 채택되어 1993년 산재보험제도와 관련된 9개의 법안이 통과되었다.그

중 S.B.316은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하는 포괄적 조치로서,고용주의 자기부담

금제도 도입,급여지급의 제한과 감소,사기조사과 설치 등과 같은 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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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을 포함한다.S.B.316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상신고절차를 간단 명료화한다.

� 사기조사과를 설치하고 사기행위근절을 명료화한다.

� 산재보험법과 규정위반에 대한 행정절차를 설립하고 행정비용과 벌

금을 강화한다.

�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미가입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3배를 벌금으로 내도록 한다.단,미가입 기간 한도는 6년

으로 제한한다.

� 일시전체장해(TTD)급여액을 계산할 때 2년 동안 고정된 월평균급여

를 사용한다.

� 영구부분장해(PPD)에 대해서 부상단계별로 조정계수를 월평균임금

의 0.6%에서 0.54%로 수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줄인다.

� 작업과 직접 연관되어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만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 재활유지급여와 직업재활자격을 제한한다.

� 고용주는 작업장 안전프로그램을 문서화해야하며,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보험료의 최대 3%에서 최대 15%까지 부과할 수 있다.

� 고용주의 의료급여 부문 자기부담금의 하한선을 100달러로 하되,

사고발생률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주의 자기부담금 하한선

을 1,000달러로 한다.

� 1980년 7월 1일 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영구전체장해나 사망

급여를 수령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월급여수준을 400달러에서 600

달러로 상향조정한다.

S.B.316법안에 따라 SIIS이사회가 폐지되고 1997년 7월까지 네바다 주지사

가 SIIS를 통제할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주지사는 1995년 주의회에 개혁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다.SIIS근로자들은 여전히 주인사법(StatePersonnel

Act)의 영향 하에 있었으나,SIIS가 주예산법(StateBudgetAct)에서 배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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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이는 사실상 사적 기관처럼 운영되었다.

1994년 SIIS는 기존의 소극적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자산의 10%를 채권시장

이 아닌 주식시장에 투자하여 2억 달러의 투자수익을 얻게 되었다.1994년 11

월 SIIS는 FY1994재정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였는데 동 재무보고서에

따르면,SIIS의 미결제채무는 1994년 6월 30일자로 끝난 회계연도 동안 4,400

만 달러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993년 6월 30일 SIIS의 미결제채무는

20억 9,712만 달러였으며 1994년 6월 30일 미결제채무는 20억 5,304만 달러로

줄어들었다.

다)1995입법회의

1995년 A.B.552는 1999년부터 산재보험의 운영에서 공사경쟁구조(three-way

insurance)를 허용하였다.즉,1999년부터 고용주는 산재보험을 주기금인 SIIS

또는 자가보험 또는 민영보험사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다만 SIIS가 재

정적으로 보다 건전해질 수 있도록 4년 동안의 거치기간을 두었다.

산재보험의 운영체계를 개혁함으로써 산재보험제도의 정상화를 시도하는

한편 재정안정을 위해 비용절감조항이 추가로 신설되었다.A.B.587은 사기행

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함으로써 보험사기의 잠재적 행위자인 고용주,근

로자,의료기관을 감독하고 조사하기 위한 산재보험사기 조사에 힘을 실어주

었다.또한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 범죄행위의 대상인 근로자에게 정액으로

영구부분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조항이 수정되었다.

라)1997입법회의

1997년 회의에서도 네바다 주의회는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하고자 노력하

였다.산재보험제도에 경쟁을 도입하여 경쟁시장이 효율적으로 작용하고

SIIS가 민영보험사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다수의 법안을 추가

로 제정하였다.

A.B.609는 주기금을 연장클레임계정(extendedclaim account)과 현클레임계

정(currentclaim account)으로 분리토록 하였다.연장클레임계정에 6억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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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달러의 투자자산을 예치하여 운용함으로써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비용을 일부 충당하고자 하였다.현클레임계정은 1995년 7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사용되었다.

A.B.609는 산재보험시장에서 경쟁하는 모든 보험사들을 위한 요율을 정하고

처음 4년 동안 요율인하의 하락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였다.산재보험을 운영

하는 보험회사 간 경쟁을 4년 후로 미루는 것은 SIIS가 경쟁시장에서 효율적으

로 경쟁할 수 있도록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주보험위원회(Stateinsurancecommissioner)는 네바다의 임의시장과

잔여시장의 요율산정 협력기관으로서 NCCI를 지정하였다.네바다의 많은 산

재보험관련 법과 규정들이 일반 보험법과 NCCI규정으로 대체되어 업종구분,

경험요율산출방식,최소보험료,심사해결방법 등이 변경되었다.

마)1999입법회의

1999입법회의의 가장 중요한 조치 중 하나는 바로 S.B.37의 통과이다.

S.B.37은 사실상 SIIS의 민영화를 승인하였다.S.B.37은 상호보험회사를 설립하

기 위한 단계와 SIIS의 자산을 후속기관으로 이전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할 조

건들을 명시하였다.SIIS의 민영화를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SIIS의 순부채 22억

달러에 대해 재보험에 부보할 것을 제시하였다.또한 S.B.37은 SIIS가 재정적

으로 위기에 처해있었던 1993년에 인하하였던 급여수준의 회복을 명시하였다.

2)민영화에 대한 논의

가)민영화의 배경

네바다 주의 산재보험은 1999년 7월까지 공적 기관인 SIIS에 의해서 독점적

으로 운영되었다.이후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보험사들이 참여하여 SIIS와

경쟁하였으며 2000년에는 SIIS가 공적기관에서 사적기관으로 전환되었다.산

재보험의 운영에 경쟁도입을 허용하고 SIIS를 민영화한 것은 1990년 초 산재

보험의 재정불안정과 요율적정성의 악화에 직접적으로 기인한다.1990년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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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바다 주의 산재보험은 ① 전미 최고수준의 산재보험요율,② 전미평균을 훨

씬 상회하는 근로자 일인당 산재급여비용,③ 전미평균보다 약 50%이상 높은

근로자 일인당 산재클레임빈도,④ 주기금인 SIIS의 22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

와 지급불능위험 등의 상황에 직면하였다.

1980년대 의료비용의 상승,보수적 자산운용 전략,미래부채 관리 및 추정

실패,저위험 사업장의 자가보험 선택 증가 등이 SIIS의 재정과 운영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의료비용을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해

관리의료프로그램(managedcareprogram)이 도입되었으나 의료비용의 급증

은 산재보험 비용의 급증과 요율인상으로 이어졌다.둘째,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SIIS는 자산운용전략에 어려움을 겪었다.주정부 또는 공공투자

전략은 극단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있어 주식과 같은 고위험 고수익분야에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주정부의 투자옵션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옵

션들은 지방채 또는 양도성예금증권과 같은 저위험 저수익 옵션에 국한된다.

셋째,SIIS는 산재보상의 미래비용을 추정할 적절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아 미래부채를 관리․통제하는 데에 실패하였다.넷째,1980년 자가보험이

허용된 이후 저위험군의 고용주들이 SIIS로부터 이탈하여 고위험군의 소규모

고용주들이 주로 주기금에 잔존하는 현상이 벌어졌다.이로써 주기금의 손해

율이 높아지면서 요율인상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1980년대 SIIS의 산재보험서비스에 대한 고용주나 재해근로자의 불만

이 증가하였다.1980년대 라스베거스의 인구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SIIS가

고용을 늘리지 않아 급여지급이 지체되고 고용주계정이 부실하게 관리되는

등 산재보험서비스의 질이 낮아지자 재해근로자와 고용주의 불만이 폭주하였

다.SIIS는 주정부인사법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피고용인을 함부로 고용 또는

해고할 수가 없었다.

1993년 DouglasDirk가 임명되었을 때 SIIS에 많은 변화가 생겼으나 당시

만 하더라도 SIIS의 민영화가 고려되지 않았다.그러나 공화당출신 친시장성

향의 주지사(KennyQuinn)는 주정부가 계속해서 산재보험을 관리․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며 산재보험의 미결제채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

유로워지기를 원하였다.이러한 맥락에서 SIIS의 민영화를 논의하였고 연장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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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임계정의 부채를 충당하기 위한 재보험을 구입하였으며 주정부가 더 이상

산재보상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나)민영화의 결과16)

네바다 주에서는 1999년부터 민영보험사들도 산재보험을 경쟁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되었고 2000년에는 SIIS가 민영화되었다.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

을 도입하고 SIIS를 민영화한 이후,네바다 주는 요율하락,급여상승,근로자

당 산재급여비용 하락,경제성장 등을 경험하게 되었다.다만 SIIS의 민영화와

경쟁도입 이후 관찰된 이러한 변화는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혁의 순수효과라

기보다는 1990년대 초반부터 2000년 SIIS가 민영화되기까지 10여 년간 지속된

개혁의 복합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① 요율하락

1995년 입법회의에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안이 통과된 후 경쟁도입을 위한 개혁이 시작된 1996년부터 2004년까지 기간

동안 네바다 주의 연평균요율하락률은 전미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SIIS가 민영화되고 민영보험사들의 산재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된 이후

부터 2005년까지 임의시장의 요율은 23.3% 하락하였으며 잔여시장의 요율은

24.3% 하락하였다.2002년 7월 임의시장의 요율이 1.5% 증가한 것을 제외하

고는 2000년 운영체계의 개혁 이후 요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1996년 대

부분의 업종에서 네바다 주의 요율은 미국에서 10번째로 높았으나,2005년에

는 전반적으로 전미 평균수준(12번째~34번째)에 근접해 있다.

16)PinnacleActuarialResources(2005)참조



해외사례조사 81

연도
변화율 누적변화율

임의시장 잔여시장 임의시장 잔여시장

2000 -1.9% -1.9% -1.9% -1.9%

2001 -6.0% 1.1% -7.8% -0.8%

2002 1.5% -9.8% -6.4% -10.5%

2004 -12.3% -9.1% -17.9% -18.7%

2005 -6.5% -6.9% -23.3% -24.3%

자료 :NCCICircularNV2005-03(2005),NCCICircularNV2005-05(2006)

<표 IV-5>네바다 주 연평균보험요율 변화추이

업종
2004년

요율

2004년

순위

연평균

변화율(%)

변화율

순위

Restaurant 2.41 18 -9.1 2

Clericalofficesemployees 0.45 31 -4.5 8

Machineshop 4.94 23 -2.3 16

Plumbing 7.48 29 -5.0 10

Stores:meat/groceryretail 3.84 31 -2.4 23

Salespersons-outside 0.77 30 -4.9 10

Retail 2.35 31 -6.1 3

Printing 4.20 34 -2.2 15

Electricalwiringwithinbuildings 5.18 25 -6.4 7

Stores:wholesale 5.25 33 -3.1 17

Hotel 2.75 12 -12.2 1

자료 :OregonDepartmentofConsumer&BusinessServices

<표 IV-6>네바다 주 업종별 보험요율 변화추이:1996~2004

② 급여증가

산재보험요율 하락은 산재급여의 하락에 기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그러나

네바다 주의 경우 경쟁도입과 민영화 이후 5년 동안(2000~2004)평균 급여수

준이 감소하기보다는 도리어 14.6% 증가하였다.이는 동 기간 전미 가장 높

은 평균급여상승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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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4>미국의 주별 누적급여수준 변화율

자료 :AnnualStatisticalBulletin2005

SIIS의 민영화와 함께 급여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변화가 있었다.첫

째,2003년 주의회는 A.B.438을 규정함으로써 2004년부터 영구전체장해

(permanenttotaldisabilities)급여에 생계비용(costofliving)이 고려되도록 하

였다.따라서 재해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은 2004년 이후 발생하는 장해 또는

부상에 대해서 연 2.3%의 생계비 인상을 적용받게 되었다.둘째,2000년

S.B.37은 영구부분장해 급여의 수준을 월평균급여의 54%에서 60%로 상향조정

하였다.셋째,2003년 A.B.168에서는 영구장해 판명에 있어서 최신 미의료협

회 지침서(AmericanMedicalAssociationguideline)를 채택함으로써 급여수

준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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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438의

영향

A,B,168의 영향

S,B,37의

영향

<그림 IV-5>네바다 부상유형별 산재급여수준 변화

자료 :AnnualStatisticalBulletin2005Revised

③ 산재급여비용 하락

근로자 일인당 산재급여비용(benefitcostsperemployee)은 근로자 일인당

지급건수(빈도)와 지급건당 급여액(심도)의 곱으로 표현된다.1997년부터 2001

년 사이의 기간 동안 전미지역 근로자 일인당 산재보험비용은 약 연 7%씩

증가하였다.네바다의 경우 1997년 당시 근로자 일인당 산재급여비용이 전미

평균보다 두 배 더 높았으나,1997년 이후 산재근로자 일인당 산재보험비용은

해마다 약 2%씩 감소하였다.이는 지급건당 급여액의 감소보다는 근로자 일

인당 지급건수의 감소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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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네바다

손해배상 410 311 361 258 271

의료급여 254 223 304 209 343

총급여비용 664
534

(-19.5%)

665

(24.5%)

467

(-29.8%)

615

(31.7%)

전미

평균

손해배상 160 172 180 200 207

의료급여 202 207 225 236 263

총급여비용 362
359

(-0.9%)

405

(13.0%)

436

(7.5%)

470

(8.0%)

주 :급여비용=근로자 일인당 클레임의 수 ×클레임 한건 당 평균비용

자료 :AnnualStatisticalReport(2001~2005)

<표 IV-7>네바다 주 근로자 일인당 산재급여비용

(단위:$)

1997년부터 2001년 사이의 기간 동안 네바다 주 근로자 100,000명당 산재급

여 지급건수는 매해 약 8.5%씩 급속히 감소하였다.구체적으로,의료급여는

연평균 8%씩 감소하였으며,손해배상은 연평균 10%씩 감소하였다.반면 동

기간 전미 근로자 100,000명당 지급건수는 매해 약 5%씩 감소하였다.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네바다

손해배상 2,181 1,800 1,856 1,456 1,420

의료급여 8,377 7,838 7,860 5,989 5,990

총빈도 10,558
9,638

(-8.7%)

9,716

(0.8%)

7,454

(-23.3%)

7,410

(-0.6%)

전미

평균

손해배상 1,495 1,439 1,305 1,293 1,225

의료급여 5,230 5,035 4,628 4,563 4,206

총빈도 6,725
6,474

(-3.7%)

5,933

(-8.4%)

5,856

(-1.3%)

5,431

(-7.3%)

자료 :AnnualStatisticalReport(2001~2005)

<표 IV-8>네바다 주 근로자 100,000명당 지급건수(빈도)

(단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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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부터 2001년 사이 기간 동안 전미 지급건당 급여액은 매해 12~13%

씩 증가하였다.반면 동 기간 네바다 주의 건당 급여액은 매해 7.2%씩 증가

하였다.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경우 동기간 건당 급여액이 매해 0.4%씩 증

가할 정도로 변화가 없었으며,건당 의료급여액은 매해 평균 17.8%씩 증가하

였다.1997년 네바다 주 손해배상의 건당 급여액은 $18,785로 운영체계 개혁

과 상관없이 전미평균을 훨씬 상회하였다.반면 의료급여의 경우 운영체계 개

혁이전 건당 급여액이 $2,405로 전미평균보다 $592더 낮은 수준에 있었지만,

2001년 현재 전미평균에 근접해 있다.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네바다

손해배상 18,785 17,264 19,460 17,593 19,114

의료급여 2,405 2,317 3,126 2,803 4,630

심도
6,286 5,541

(-11.9%)

6,843

(23.5%)

6,259

(-8.5%)

8,293

(32.5%)

전미

평균

손해배상 10,719 11,950 13,824 15,433 16,894

의료급여 2,997 3,197 3,789 4,033 4,850

심도
5,380

(-)

5,541

(3.0%)

6,830

(23.3%)

7,440

(8.9%)

8,660

(16.4%)

자료 :AnnualStatisticalBulletin(2001~2005)

<표 IV-9>네바다 주 지급건당 급여액(심도)

(단위:$)

④ 경쟁도 증가

네바다의 산재보험시장은 2000년 민영화이후 민영보험사들의 진입과 경쟁

을 허용함으로써,동 시장의 집중도가 감소하였다.2004년 네바다 산재보험산

업의 허핀달 지수는 820으로,이는 미국의 50개주 가운데 18번째로 낮은 수치

이다.네바다 주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일찍부터 산재보험의 운영에서 공

사경쟁체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애리조나,캘리포니아,오리건에 비해 네바다

의 산업경쟁도가 더 높다.공사경쟁구조로 운영되다가 1994년 민영경쟁체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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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하였던 미시간에 비교하더라도 네바다의 산업경쟁도가 높은 편이다.공영

독점체계를 유지하던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산업집중도는 매해 평균 26.9%

씩 급속히 감소하였다.17)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순위)

연평균

증가율

2004

원수보험료

(순위)

네바다 2,045 1,166 1,235 1,001
820

(18)
-26.9%

$430,739

(29)

애리조나 411 503 670 814
863

(21)
7.0%

$279,958

(37)

캘리포니아 992 1,967 2,649 2,918
2,729

(39)
16.9%

$16,132,859

(2)

오리건 2,339 2,601 3,296 3,551
3,736

(41)
7.5%

$692,976

(21)

미시간 623 685 863 946
975

(23)
8.5%

$1,285,546

(10)

전미 268 303 395 503 528 7.8% $58,809,983

주 :1)해당기간 동안 애리조나,캘리포니아,오리건은 공사경쟁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시간은 민영경쟁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2)연평균증가율은 1997~2004년 기간 동안 허핀달 지수의 연평균증가율을 나타냄

자료 :A.M.BestPage15data

<표 IV-10>미국의 주별 허핀달 지수 변화추이

⑤ 경제성장

미국에서 고용주의 산재보험비용은 사업체 소재지 선정 시 중요한 고려사

항이다.네바다 주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네바다 주의 산재보험비용

에 의해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매력적인 산재보험제도는 크지는 않지만

지역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한 요소임에 틀림없다.매력적인 산재보험제도가 해

17)미법무부(U.S.DepartmentofJustice)는 허핀달지수가 1,000이하이면 경쟁시장으로,1,000

이상 1,800미만이면 적정집중시장(moderatelyconcentratedmarketplace)으로,1,800이상

이면 상당히 집중된 시장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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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해당 주의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의 영

향력 증대가 매력적인 산재보험제도를 유도하기도 한다.SIIS의 민영화 이후

네바다 주의 사업체수,고용,실업률,주총생산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SIIS의 민영화 이후 네바다 주의 사업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기간 동안 사업체수가 매년 평균 7.4%씩 증가하여

동 기간 전미 1위의 사업체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동 기간 네바다 주 인근

의 애리조나주,캘리포니아주,오리건주도 사업체수가 증가하였지만 매년 평

균 2.2~4.0%씩 증가하는데 그쳤다.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순위

네바다 49,635 52,648 58,125 63,174 66,112 7.4% 1

애리조나 118,706 120,834 125,838 128,383 129,327 2.2% 10

캘리포니아 1,065,699 1,112,094 1,159,321 1,193,718 1,247,924 4.0% 4

오리건 111,073 113,017 116,309 116,564 122,058 2.4% 7

전미 7,984,529 8,101,872 8228,840 8,364,795 8,543,240 1.7% -

자료 :USBureauofLaborStatistics

<표 IV-11>미국의 주별 사업체수 변화추이

(단위:개소)

또한 SIIS의 민영화 이후 네바다 주의 근로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2001년부터 2005년 사이 기간 동안 근로자수가 매년 평균 3.3%씩 증가하여

동 기간 전미 1위의 근로자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동 기간 네바다 주 인근

의 애리조나 주는 근로자수가 매년 평균 0.4%씩 증가하여 전미 14위의 근로

자수 증가율을 보였으며,캘리포니아 주는 근로자수가 매년 평균 0.1%씩 증

가하여 전미 21위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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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연평

균증

가률

증가

율순

위

네바다 1,043,748 1,045,012 1,080,624 1,145,762 1,187,646 3.3% 1

애리조나 1,127,151 1,119,428 1,115,891 1,129,018 1,144,754 0.4% 14

캘리포니아 14,981,757 14,837,334 14,807,656 14,953,022 15,064,459 0.1% 21

오리건 1,596,753 1,573,057 1,563,725 1,595,003 1,621,610 0.4% 15

전미 129,635,800128,233,919127,795,827 129,278,176 129,808,250 0.0% -

자료 :USBureauofLaborStatistics

<표 IV-12>미국의 주별 근로자수 변화추이

(단위:명)

2000년 SIIS가 민영화되고 산재보험운영에 경쟁이 도입된 이후 네바다 주의

실업률은 전미 평균 실업률보다 낮아지기 시작하였다.2000년과 2001년 네바

주의 실업률은 전미 평균보다 0.4~0.5% 더 높았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

여 2005년 네바다 주의 실업률은 4.1%로 전미평균보다 0.8%p더 낮아졌다.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오리건 전미

1995 5.50 4.90 7.90 4.90 5.70

1996 5.10 5.20 7.20 5.70 5.10

1997 4.50 5.20 6.30 5.60 4.80

1998 4.40 5.00 5.90 5.80 4.50

1999 4.30 4.50 5.10 5.60 4.20

2000 4.50 4.30 5.00 5.40 4.10

2001 5.40 4.80 5.60 6.70 4.90

2002 5.50 5.47 6.70 7.40 5.70

2003 5.10 6.00 6.90 8.30 6.10

2004 4.20 5.70 6.10 7.50 5.40

2005 4.10 5.10 5.20 6.70 4.90

연평균증가률 -2.9 0.4 -4.1 3.2 -1.5

증가률 순위 10 37 4 50 -

자료 :USBureauofLaborStatistics

<표 IV-13>네바다 주 실업률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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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입법회의에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허용된 이

후 네바다의 주총생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1997년부터 2004년 사이의

기간 동안 네바다 주의 주총생산은 매년 7.6%씩 성장하였으며,이는 전미 1

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이다.반면 동 기간 네바다 주 인접 주의 연평균 주총생

산 성장률은 4.6~6.1%에 그쳤으며 미국 전지역의 연평균 주총생산 성장률은

5.1%에 불과하였다.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오리건 전미

1997 59,917 59,182 1019,150 96,591 8,237,996

1998 63,964 61,368 1086,607 101,139 8,679,661

1999 69,470 65,174 1183,578 104,620 9,201,138

2000 74,797 66,176 1291,113 112,964 9,749,103

2001 78,092 68,574 1307,880 111,352 10,058,155

2002 82,389 71,221 1363,577 115,113 10,412,245

2003 89,711 74,540 1438,134 119,973 10,923,851

2004 100,317 80,902 1550,753 128,103 11,665,596

연평균성장률 7.64% 4.57% 6.18% 4.12% 5.10%

성장률순위 1 33 9 43 -

자료 :USDepartmentofCommerce-BureauofEconomicAnalysis

<표 IV-14>네바다 주총생산(1997~2004)

(단위:$)

2. 뉴질랜드

1974년 4월 1일 뉴질랜드 의회는 사고보상제도 시행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위험의 사회화를 실천하고 개인의 재해 및 부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하도록 하였다.이로써 산업현장,집,도로 등 사고발생장소와 과실소재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는 사고보상제도(Accidentcompensationscheme)에 의해

보상이 가능하게 되었다.도입 초기 사고보상제도는 근로자제도(Earners‘scheme),

자동차사고제도(Motor vehicle accident scheme),추가제도(Supplementary

scheme)등 3개의 제도로 구성되었다.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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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납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근로자제도에서 이

루어졌으며,뉴질랜드에서 사업하는 모든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사고보상

제도의 근로자제도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다.

사고보상제도는 도입이후 개인의 재해 및 부상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신속

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1980년대 후반 재

정악화와 요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사고보상제도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

이 고조되었으며 동 제도는 중요한 정치적 사안이 되었다.1990년대 국민당정

부(Nationalgovernment)는 정부의 사고보상제도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 제도를 보편적인 의무보험제도로 전환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대

한 논의가 일시적으로 보류되었다.1997년 11월 내각이 근로자의 직무관련 사

고보상제도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였으며

1999년 7월부터 민영보험사들이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

게 되었다.그러나 1999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당은 산재보험제도 운영의 공영

독점체제로의 재전환을 공약하였다.1999년 말 집권에 성공한 노동당은 산재

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허용한 1998Act조항을 폐지하고 공영독점체계로 재전

환하였다.

가. 뉴질랜드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사고보상법 1972

뉴질랜드의 산재보험을 포함한 사고보상제도의 근간은 Woodhouse가 초대

회장을 역임했던 왕립위원회의 1967년 보고서에 있다.우드하우스보고서는 공

동체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단순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고발

생 원인 및 장소와 과실소재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구체적으로 동 보고서는 다섯 가지 원칙에 근거하였다.첫째,공동

체는 지체장애로 인해 후생감소를 겪는 모든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둘째,

부상을 입은 모든 시민들은 부상원인과 상관없이 공동체가 운영하는 제도에

의해 보상받아야 한다.셋째,동 제도는 재해시민이 물리적 또는 직업적으로

재활할 수 있고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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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동 제도는 실질적인 급부를 제공해야 한다.다섯째,동 제도는 행정비용과

서비스의 지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상의 효율성을 기하고 일관성이 있

는 심사체계를 갖춰야 한다.

우드하우스 위원회의 보고서는 사고보상법1972(Accidentcompensationact

1972,이하 1972Act)제정으로 이어졌다.1972Act의 목적은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재활을 돕고 부상자 또는 그의 부양가족에게 보상을

해주는 데에 있었다.사고로 인한 장애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채,단순

히 사고로 인한 장애는 부상 또는 사고로 인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결과,

의료사고,직업병으로 인한 불능을 포함한다고 명시하였다.동 법에서는 우드

하우스위원회의 제안이 축소 적용되어 사고보상제도의 적용대상이 산업현장

에서 부상당한 근로자와 자동차사고의 희생자로 한정되었다.그러나 1974년

1972Act가 효력을 발생하기 직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새로운 행정부는

모든 사고희생자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였다.

1974년 4월 보험금을 지급하고 안전과 재활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 기구로 사고보상위원회(Accidentcompensationcommittee)가 설립되

었다.사고보상제도는 근로자제도,자동차사고제도,그리고 추가제도로 구성되

었다.근로자제도에서 고용주와 자영업자는 직무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근로자

에게 발생한 사고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였다.1972Act는 균일한 징수를 권하

는 Woodhouse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산업별요율을 유지하였다.고

용주와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산업의 위험수준별로 차등화되어 위험

한 산업의 사업주는 덜 위험한 산업의 사업주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받았다.

자동차사고제도하에서 차량 소유자는 차량성격을 반영한 요율을 지불하였다.

추가제도는 도로나 산업현장 외에서 발생한 사고의 비용을 보상하며 이는 일

반과세에 의해서 기금이 마련되었다.

2)사고보상법1982

1980년 기글리위원회(QuigleyCommittee)는 사고보상제도의 운영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하였다.첫째,3인으로 구성된 사고보상위원회를 이사회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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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 사고보상공사(Accidentcompensationcorporation,이하 ACC)로 전환한다.

둘째,사고보상의 급여수준을 낮춘다.셋째,재원방식에 있어서 부과방식을 채

택한다.사고보상제도에 대한 기글리위원회의 제안이 사고보상법 1982에 반영

되었다(Todd,2000).

사고보상제도의 도입당시에는 과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건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이 지출보다 높았다.따라서 초기의 부분적립에 의해 상당한 적립

금이 누적되었다.1982Act에 의해 사고보상제도의 재정방식으로 부과방식이

채택되자 고용주는 사고보상비용을 줄이기 위해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였다.

그 결과 1982년부터 1985년 사이의 기간 동안 평균요율이 $1.07에서 $0.73로

31.8% 하락하였다.동 기간 사고보상 재정의 지출이 증가하고 요율이 인하되

어 준비금이 빠른 속도로 고갈됨에 따라 ACC의 재정악화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이에 ACC는 재정안정을 위해 FY1986에 300%의 요율인상($0.79

→ $2.39)을 단행하였다.

<그림 IV-6>뉴질랜드 보험요율 추이(FY1983~FY1997)

주 :임금 $100당 요율임

자료 :Mills(1998)

사고보상제도의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심각해지자 새로 출범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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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반을 구성하여 사고보상제도를 재검토하도록 하였다.작업반은 사고보상

제도의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제한하고 민영보험사의 진입과

자가보험을 허용할 것을 제안하였지만,신정부는 이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사고재활 및 보상보험법 1992

정부는 사고보상제도의 포괄적 무과실책임원칙의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하

였다.부과방식이 적용된 이후 고용주들의 부적절한 보험료 인하요구가 정치

권에 의해 수렴된 결과 재정고갈에 대한 우려가 커져 고용주계정의 평균보험

요율이 급격히 인상되었다.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악화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시행된 요율인상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동 제도의 형평성과 적

정성에 대한 고용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다.고용주는 근로자의 직무관련 사

고 뿐 아니라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

었다.근로자의 직무관련 사고에 대한 보상비용이 사고보상제도의 지출비용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불과하였으나 고용주들이 사고보상제도 비용

의 70%정도를 부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동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었다.또한 사고보상비용이 1985년과 1990년 사이 기간 동안 매해 평균

25%씩 인상됨에 따라 사고보상제도의 적정성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이러한

사고보상제도의 비용 상승은 보상범위(personalinjurybyaccident)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해석에 일부 기인하였다.

신속한 구조개혁 또는 보험료의 상당한 인상 없이는 사고보상제도의 지급

불능상태가 불가피하였다.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안정에 필요한 만큼의 보험료

인상은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재원을 확대․개편하고 급여

를 제한하는 등 비용절감을 하기 위한 구조개혁안이 제시되었다.비용의 급격

한 상승과 사고의 개인책임에 대한 니즈 증가 등의 이유로 사고재활 및 보상

보험법 1992(Accidentrehabilitationandcompensationinsuranceact1992)가

제정되었다.

1992Act는 부상에 대한 정의 축소,일시금 급여의 폐지,작업능력테스트 도

입,특정 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의 구체적 명시,경험요율제도의 도입,사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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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제도 계정의 개편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구체적으로,보상범위에 대한

근간은 기존의 법안과 같으나 그 범위가 명확해졌고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제한적으로 정의되었다.보상범위를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이 전

면적으로 차단되었다.또한 1992Act는 사고보상제도에서 제공하는 일부 급여

를 삭감함으로써 비용을 줄이고자 하였다.기본적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온전

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그대로 유지되었으나 재해근로자가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는 소견이 나온 지 12개월 후에는 보상이 중단되었으며 심신상실,고

통 등에 대해서 지급되던 일시금이 폐지되었다.

고용주의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고보상제도의 계정을 3개에서

6개로 확대․개편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직무관련 재해 비용만을 부담하도록

하였다.구체적으로 사고보상제도는 근로자의 직무관련 재해 비용을 보상하는

고용주계정(Employers'account),근로자의 비직무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근로

자계정(Earners'account),자동차재해나 의료사고재해를 제외한 비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는 비근로자계정(Non-earners'account),자동차사고부상을 보상

하는 차량계정(Motorvehicleaccount),의료사고에 의한 재해를 보상하는 의

료사고계정(Medicalmisadventureaccount,),자영업자의 직무관련 부상을 보

상하는 자영업자재해계정(Self-employed work account)으로 재구성되었다.

1992Act이전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무관련 재해 비용 뿐 아니라 비직무

관련 재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였는데,1992Act에 의해 고용주는 근로자의

직무관련 재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모든 근로자는 직무와 상관이 없는

재해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다만 비근로자의 사고로 인한 부상 비용은 정

부가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4)사고보험법 1998

FY1996ACC의 미결제채무는 약 NZ$8.2billion에 이르렀다(Todd,2000).이

중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보상하는 고용주계정의 미결제채무는 NZ$5.2billion

으로 ACC전체 미결제채무의 63%를 차지하였다.또한 세대간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고 그로 인한 경험요율제도의 실효성 약화로 인해 사고보상제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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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고용주계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고보험법 1998(Accidentinsuranceact1998)가 ACC의 기존 규정을

대체하였다.1998Act의 주요 내용은 세 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첫째,고용주

계정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한다.둘째,비근로자계정을 제외한

모든 계정의 재정방식을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 전환한다.셋째,향후 15

년 동안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추가 징수를 통해 미결제채무의 재원을 확

보한다.

구분 FY1996 FY1997 FY1998

미결제 클레임의 가치(NZ$bn) 5.2 4.6 3.5

자료 :Mills(1998)

<표 IV-15>ACC고용주계정의 부채

사고보상제도의 공영독점체제 유지에 합의하였던 1996년 연합협정에도 불

구하고 1997년 11월 내각은 1999년 7월부터 민영보험사들이 근로자의 직무관

련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였다.따라서 고용주는 민영

보험사나 새로운 정부소유보험사(@Work)의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자영업자

나 민간 국내 근로자는 직무관련 또는 직무와 관련없는 부상을 담보하는 보

험을 위의 방식으로 구입하거나 ACC에 그대로 남을 수 있었다.이전에 직무

관련 재해는 ACC가 운영관리하고 모든 고용주가 보험료를 지불하는 고용주

계정에서 기금이 충당되었으나 1998Act로 인해 고용주계정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ACC는 민영화가 되지 않은 근로자계정,비근로자계정,차량계정,의

료사고계정,자영업자산재계정을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였다.민영보험사들

로 하여금 직무관련재해에 대한 총비용을 언더라이팅하도록 하였다.이는 보

험회사들이 재활과 재해방지에 있어서 고용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료가

총재해비용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유인하기 위해서이다.보험계약의 유연성으

로 인하여 보험사는 고용주들과 재해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이는 결국 고용

주들의 재해예방유인으로 작용한다.

고용주계정의 운영에 민영보험사의 참여가 허용됨과 동시에 비근로자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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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외한 모든 ACC계정은 부과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이 전환되었다.각 계

정의 수입보험료는 당해 연도 지급보험금과 모든 미래비용을 보상하도록 변

경되었다.부과방식으로 인해 미래세대가 과거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비용

이전(세대 간 부양 및 소득재분배)이 발생한다.뉴질랜드의 경우 현 고용주가

납부하는 평균보험료의 80%정도가 과거에 발생한 재해의 현재 진행비용으로

사용되었다(Mills,1998).이러한 클레임의 일부는 현재 더 이상 영업하고 있

지 않은 사업장이다.보험료의 상당부분이 과거에 발생한 재해비용을 보전하

기 위해 징수되고 있다는 것은 특정기업의 현재리스크와 사고경험을 동 기업

이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에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결

과적으로 부과방식은 기업의 재해예방 및 재활노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경험

요율제도의 효과를 감소시킨다.부과방식하에서는 고용주들이 이미 과거에 발

생했던 재해건과 관련된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ACC가 재해방지에

대한 혁신을 보상하는 데에 제약으로 작용했다.뿐만 아니라,부과방식하의

보험료는 재해의 실질비용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클레임운영기관의 실적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쉽지 않다.사업비용을 운영실적의 지표로서 강조하는 것

은 바로 부과방식비용에만 신경을 쓴다는 것을 의미한다.반면 부과방식하에

서는 특정재해의 전체 비용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동 비용에 대한 책임을 보

험회사에 전가하고,보상관리,요율산출 등을 엄격히 한다.

ACC는 고용주계정에서 관리해왔던 과거에 발생한 산재비용의 보상을 위해

잔여보상계정(Residualclaim account)을 추가로 만들어 미결제채무를 관리하

였다.FY1996부채(과거 클레임의 꼬리)가 $NZ8.2billion에 이를 것으로 추정

되었다.이 부채는 두 가지 종류의 추가 징수에 의해 처리되도록 규정하였다.

고용주와 과세소득을 가진 자영업자는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

련 보상건의 진행 중인 비용과 1992년 7월 1일전에 비직무 관련 보상건의 진

행 중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5년 동안 잔여보상료(residualclaim levy)를

지불하도록 하였다.18)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992년 7월 1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발생한 비직무 관련 사고의 지속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계정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19)

18)AccidentInsuranceAct1998,3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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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영화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커지자 1999년 총선을 앞두고 노동

당은 집권을 하게 되면 산재보험제도를 공영독점체제로 복귀할 것이라는 공

약을 하였다.1999년 말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하자 민영보험사들의 사고보

상보험시장 진입을 금지하고 공영독점체계로 복귀시킬 계획을 재빨리 선언하

였다.2000년 노동당이 집권하자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허용한 1998Act

조항들을 폐지하고 사고보험공사 체제로 재전환하였다.

나. 민영화에 대한 논의

1)민영화의 배경

사고보상제도 중 직무관련 재해보상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이 도입

된 것은 ACC고용주계정의 재정악화와 동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고조에 기인한다.ACC의 재정불안정은 1982년 부과방식의 채택 이후 요

율인하를 위한 고용주의 정치적 압력행사와 정부의 부적절한 요율인하에서

비롯하였다.이후 재정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요율의 급격한 인상

이 이어지자 동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악화 이후 표출된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근로자의 비직무 관련 사고를 보상하는 데 따

른 고용주의 불만이 증가하였다.둘째,부과방식의 적용에 따른 수직적 소득

재분배에 대한 현 고용주의 불만이 증가하였다.셋째,세대 간 비용이전의 비

중이 증가하여 경험요율제의 실효성이 약화됨으로써 결국 저위험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였다.

1992Act이전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의 직무관련 사고 뿐 아니라 비직무 관

련 사고의 보상까지도 책임져야 했다.이에 1980년대 후반 직무관련 사고의

보상비용은 전체 사고보상비용의 약 40%에 불과하였으나 고용주는 동 제도

의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70%를 부담하였다.사고보상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1992Act는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의 직무관련

19)AccidentInsuranceAct1998,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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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와 고용주가 근로자의 재해에

대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부과방식의 적용은 현세대가 과거세대를 부양하는 세대 간 비용이전 또는

수직적 소득재분배를 초래한다.뉴질랜드의 경우 1998년 현 고용주가 납부하

는 평균보험료의 약 80%가 과거에 발생한 재해의 현재 진행비용으로 사용되

었다.보험료의 상당부분이 과거에 발생한 재해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징수되

고 있다는 점은 형평성 측면에서 현 고용주들의 불만을 자극하였다.또한 세

대 간 비용이전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경험요율제도의 실효성이 약화되어

보험요율이 개별 고용주의 위험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사실

상 저위험 고용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이처럼 다각도에서 사고보상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형평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다.이에 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의 마련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고려되었다.1998Act에서 정부는 완전적립

방식의 채택과 고용주계정에 공사경쟁체계를 도입함으로써 세대 간 비용이전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개별 고용주의 위험도에 따른 요율부과로 형평

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민영화의 결과

1990년대 국민당(Nationalgovernment)은 정부의 사고보상제도의 운영 및

관리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고보상제도를 보편적인 의무보험제도로 변경하

고자 하였으나 이를 보류하였다.사고보상제도의 공영독점체제 유지에 합의하

였던 1996년 연합협정에도 불구하고 1997년 11월 내각은 1999년 7월부터 민

영보험사들이 근로자의 직무관련 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허

용하였다.

QBE와 Lumley를 제외한 6개의 손해보험사들이 산재보험시장에 진입하여

요율경쟁을 통해 산재위험을 인수하였다.일부 보험사는 타보험사의 보험계약

을 마케팅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기도 하였다.1999년 7월 1일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사업장의 위험을 인수하기 위해 정부소유 보험사인 @Wor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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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되었다.당시 정부는 보험요율을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않았으나,정부소

유기관인 @Work의 요율은 민영보험사의 요율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즉 @Work는 고위험 인수전담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간접적으로

요율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Work는 수입보험료기준 6.5%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다.

보험회사 수입보험료(NZ$M) 시장점유율

Ace 20 4.3%

FMG 25 5.4%

HIH 120 25.8%

Alliance 55 11.8%

NZI 50 10.8%

RSA 165 35.5%

@Work 30 6.5%

계 465 100%

자료 :Weaver(2002)

<표 IV-16>뉴질랜드 보험회사별 시장점유율

마케팅비용과 민영보험사의 이윤추구로 인해 ACC의 보험요율보다 높은 보

험요율이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공사경쟁체계하 평균요율은 ACC의

요율보다 20%정도 낮았다.공사경쟁체계 도입 이전 보험요율은 NZ$1.47이었

으나 이후 공사경쟁체계 적용기간 동안 보험료율은 NZ$1.20으로 약 20% 하

락하였다.이는 판매수수료의 관리에 일부 기인한다.운영체계의 개혁 당시

판매채널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법적으로 통제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국 판매수수료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실패하였지만,공사경쟁체계하

판매수수료가 보험료의 5%수준으로 제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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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보기간
과세소득NZ$100당

요율
보험회사

수입보험료

(NZ$M)

‘99.04~’99.06 1.47 ACC 613

‘99.07~’00.06 1.20 민영보험사 500

‘00.07~’01.03 1.12 ACC 372

‘01.04~’02.03 0.90 ACC 353

‘02.04~’03.03 0.85 ACC 353

‘03.04~’04.03 0.82 ACC 353

자료 :Weaver(2002)

<표 IV-17>뉴질랜드 연도별 수입보험료 규모

구분 보험사A 보험사B보험사C보험사D 보험사E보험사F보험사G 전체

산업A 2.45 3.02 3.23 2.70 2.54 3.19 1.01 2.69

산업B 1.51 3.45 2.65 1.70 2.40 3.41 - 2.25

산업C 1.00 1.76 1.97 1.42 1.66 1.13 1.08 1.47

산업Q 1.35 1.54 2.24 1.28 1.16 1.55 - 1.59

전체 1.73 1.24 1.60 1.17 1.14 0.78 0.74 1.13

주 :1)ACC와 마찬가지로 민영보험사들은 산업에 기준하여 요율을 산정하였으

며,표준 ANZSIC코드체계를 채택하였음

2)고용주의 자기부담금이 0인 경우의 요율을 나타냄

자료 :Weaver(2002)

<표 IV-18>뉴질랜드 보험회사별․ANZSIC코드별 보험요율

공사경쟁체계 적용기간 동안 민영보험사들의 총 추정비용은 NZ$342million

으로,징수된 수입보험료는 NZ$465million이었다.이는 민영보험사들에게 매

우 긍정적인 결과로 보인다.또한 동 기간 동안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금

의 비중은 23%였으며 수입보험료 대비 총비용(지급보험금과 미결제클레임비

용)의 비중은 35%였다.

공사경쟁체계가 유지된 1년은 동 체계의 성공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

간이다.Weaver(2002)는 고용주계정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ACC는

보다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모하게 되었고 민영보험사는 이익을 실현하게 되

었으며,다수의 고용주들은 위험도에 따른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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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근로자들은 재해율 감소와 재활환경 향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평가

하였다.

3. 네덜란드 

가. 산재보험제도의 발전과정

1)개혁이전 사회복지제도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제도는 피고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보험

(employeeinsurance)제도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보험(national

insurance)제도로 구성되는 사회보험제도와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

조(socialassistance)로 구성되어 있다.근로자보험은 적용대상이 근로자로 한

정되며 고용과 관련된 위험,즉 실업,장해,질병만을 부보한다.근로자와 고

용주가 보험료를 분담하며 근로자보험의 급여는 근로자의 과거임금 기준으로

정해지며 통상적으로 단체노동협약에 따라 법적 근로자보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된다.

국민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

과 조세로 재원을 충당하며 근로자보험과 달리 국민보험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급여를 제공할 뿐 과거소득과는 관련이 없다.국민보험급여는 노령연금과

예외적 의료비 지출에 대한 보장을 포함한다.한편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최소생활조차 유지하기 힘든 계층에게 복지안전망으로서 사회보조제도가 있

다.근로자의 소득과 배우자의 자산상태는 사회보조대상 적격여부 판단의 근

거자료로 이용된다.

1995년 이전까지 질병급여,장해급여,실업급여와 같은 근로자보험제도의

관리운영은 산업별로 구분된 공적기관인 산업별 보험협회(IndustrialInsurance

Association)에서 맡아왔다.산업별 보험협회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독점기관이

며 각 기업은 해당 산업별 보험협회에 배정되었다.각 산업별 보험협회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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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와 경영자협회에 의해서 운영되었기 때문에 노사는 근로자보험제도를 최대

한 관대하게 이용할 유인이 있었다.더욱이 산업의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일

괄적인(uniform)기여율 또는 보험요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각 산업의 노사

는 관대한 급여지급정책으로 인한 재정손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이 해당

보험협회에 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가)질병급여

질병급여는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을 하기가 곤란할 경우

그 원인과는 상관없이 해당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질병보험의 보험료 중 극

히 일부는 산업별로 차등화되어 있었다.보험급여 수준은 평균적으로 세전임

금의 80%로,단체협약에 의해 추가적인 보상급여가 이루어질 경우 세후임금

의 100%가 될 수도 있었다.질병급여는 재해발생 후 12개월까지 지급되고 그

이후에도 치료가 필요하거나 장해가 남아있을 경우 장해급여가 지급되었다.

나)장해급여

장해급여의 경우 장해의 원인이 근로활동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시민권을 가지기만 하면 일단 기본급여가 지급된다(국민보험).근로활동에 관

련된 장해인 경우 이러한 기본급여에 추가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데 급여수

준은 질병급여와 비슷하다(근로자보험).근로자보험은 기본급여를 합산하여

완전장해시 장해급여가 과거총임금의 80%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일반적

으로 세후급여 기준 임금대체율은 세전보다 훨씬 높았다.실업급여와 달리,

장해급여는 장해근로자가 65세 퇴직연령에 이를 때까지 지급되며 근로요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사회적 시선이 대체로 적대적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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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83년 1995년

질병급여

임금대체율 100 100

의무부보연수대비 질병급여수급연수 7.7 5.5

장해급여

임금대체율 84 75

부보근로자대비 근로능력상실급여 신청건수 2.1 1.8

신청건수대비 근로능력상실급여지급건수 94.5 88.4

부보근로자대비 장해급여수급자수 13.3 10.1

실업급여

임금대체율 81~89 66~75

자료 :CPB(1997)

<표 IV-19>네덜란드 근로자보험급여의 임금대체율

네덜란드의 장해급여는 몇 가지 독특한 점이 있다.첫째,네덜란드 장해급

여는 장해의 수준이 중요할 뿐 장해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즉 장해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장해급여가 지급되었다.반대로

다른 OECD국가에서는 부상이 직무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 장해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실업보험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였다.

둘째,장해프로그램의 장해수준은 7개 등급으로 분류되며,장해수준 결정시

노동시장상황이 고려되었다.20)장해수준은 장해근로자와 비슷한 교육배경과

경험을 가진 건강한 근로자의 소득능력과 관련되며,이는 경미한 부분장해

(15~25%장해)에 완전장해(80~100%장해)에 이르기까지 7개의 등급으로 표현되

었다.부분장해를 입은 근로자가 노동시장상황이 좋지 않아 경미한 수준의 장

해로도 취업이 사실상 어려울 경우 완전장해급여가 지급되었다.이 규칙에 의

해 장해로 인해 근로능력이 15%이상 감소한 근로자가 완전급여를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였다.다시 말해 보상심사과정에 개입하는 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장해수준검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또한 근로자가 근로능력상

20)장해급여의 임금대체율은 장해수준에 의존한다.20%장해시 임금대체율은 14%,30%장해

시 임금대체율은 21%,80%~100%장해시 임금대체율은 70%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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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이 발생하기 이전 직장에서 이용하였던 직무기술 및 직무수준과 동급의 일

을 구하지 못할 경우 계속해서 장해급여가 지급되었다.이런 보상방식으로 인

하여 장해프로그램은 상당한 수준의 비노출 실업을 내포하고 있었다.

셋째,근로자보험의 운영 및 감독 구조는 네덜란드 장해프로그램의 또 다른

특징이었다.장해급여 수준과 기한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노사는

산업별 보험협회에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근로자보험의 운영과 감독을

지배하였다.비록 산업별 보험협회가 근로자보험을 운영관리하고 재활정책을

발전시키고 급여수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었지만,장해보험 보

험료가 모든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각 산업별 보험협회의 장해

급여지출이 국가전체보험료 인상을 통해 전가될 것이기 때문에 산업별 보험

협회 입장에서는 장해급여로의 유입을 막을 재정적인 유인이 없었다.

다)실업급여와 사회보조

모든 산업별 보험협회는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여 실업보험기금을 마련하

였다.단,실업이 발생한 첫 8주를 보상하는 보험료는 산업별 보험협회마다

상이하였다.네덜란드의 실업보험 급여수준은 인접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당

히 높은 편이었다.<표 IV-20>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1980년 네덜란드의

실업급여 임금대체율은 48%로,이는 독일과 벨기에의 그것보다 보다 높은 수

치였다.

소득관련 실업급여는 기한을 두고 있었다.소득관련 급여의 기한이 초과되

었을 경우,실업자는 과거임금과 상관없이 기본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조에

의존하였다.사회보조의 재정은 정부세출에 의해서 마련되며 지방 자치단체는

수급자수에 따라 추가급여를 수령하였다.따라서 지자체입장에서는 수급자의

수를 줄일 유인이 없었다.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다양한 운영규정

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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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80년 1995년

벨기에 45% 42%

프랑스 30% 43%

독일 40% 38%

네덜란드 48% 46%

영국 23% 18%

미국 13% 12%

주 :3인 가족 기준,두 소득계층에 대한 총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 평균

자료 :OECD(1994)와 Martin(1996)

<표 IV-20>네덜란드 실업급여의 임금대체율

2)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개혁

가)급여삭감

80년대 중반의 개혁은 주로 급여수준을 줄이고 보상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와 급여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였다.1985년

법적 질병급여는 과거소득의 80%에서 70%로 인하되었다.장해급여의 경우

1985년에 임금대체율이 80%에서 70%로 인하되었다.보상기준을 강화하고,수

급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급여수급자격이 주어지기 전 대기기간제도를

도입하였다.1987년부터 장해급여 적용대상여부 결정시 노동시장상황이 고려

되지 않았다.또한 급여를 근로경력에 연계함으로써 실업보험에 보험적 요소

를 보다 많이 도입하였다.그러나 1985년 급여수준의 인하는 사회보험급여 수

급자수 감소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이는 급여수준감소분이 추가

협약으로 인해 상쇄되었다.질병급여수준은 세전임금의 70%수준을 유지하도

록 하였으나 단체협약에 의해 추가적인 보상급여가 이루어져서 수혜근로자는

세후 임금의 100%를 계속해서 지급받을 수 있었다.

재해가 발생한지 일 년 후 장해급여를 수급할 경우,세전소득의 70%를 받

게 되는데 이는 평균임금기준으로 볼 때 세후소득의 약 80% 수준이었다.법

적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장해급여의 소득대체율은 100%수준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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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장해급여의 경우도 1985년 시행된 법적급여삭감분의 50%가,1993년 시행

된 급여삭감분의 75%가 노사협상에 의해 상쇄되었다.또한 기본급여가 연동

되어 있는 최저임금이 수년 동안 명목적으로 동결되어 있었고 임금이 아닌

물가에 연동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 급여삭감의 영향이 미미하였다.공보험

의 급여삭감으로 인한 노출을 부보하기 위해 민영보험사들이 사회보험시장에

진입하여 공적기금과 경쟁하였다.

1985년부터 1990년 사이의 기간 동안 네덜란드는 적절한 수준의 임금,유연

한 노동시간,급여삭감으로 인해 동 기간 유럽국가중 가장 높은 고용성장을

보였다.그러나 고용증가와 함께 사회보장프로그램 수혜자도 증가하였다.

1990년 근로자 100명당 수혜자수는 82명이었다.사회보장급여가 삭감되고 보

상기준이 엄격해졌지만,수급자의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도리어 고령화로 인

해 향후 장해급여와 고령자급여 수급자 수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

문에 재정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따라서 장해보험제도의 접근성과 관대

함을 줄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네덜란드는 1993년 8월 산재보험개혁을 단행하여 보상기준을 보다 엄격히

하고 급여수준을 하향조정하였다.또한 1993년에 급여의 연령별 차등화를 시

도하였다.근로자의 연령은 근무경력의 지표로서 급여의 연령별 차등화는 사

회보장제도의 보험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급여의 연령별

차등화의 시행결과 1994년의 경우 장해발생자 중 장해급여 수급자가 25% 감

소하였다.질병급여로 인한 손실일수도 15%정도 감소하였다.

나)운영 및 감독기관 변경21)

1990년대 네덜란드의 사회보험은 운영기관과 근로자의 유인에 영향을 미치

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단행하였다.1993년 의회조사단은 산업별 보험협회

의 운영을 조사하였다.동 조사단은 노동조합과 고용주연합이 사회보험의 관

리운영에 있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사회보장 지출증가를 초래하였다.

사회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해 노사의 우월적․자치적 지위에 변화가 필요하다

21)StruyvenandStuers(200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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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원회의 보고서는 광범위한 정치적 지지를 얻었다.

산업별 보험협회에 대한 노사의 감독권이 사회보험감독기구(Commission

forSupervisionSocialInsurance,이하 CTSV)에 이양되어 근로자보험에 노사

의 개입이 배제되었다.1997년 3월 장해와 실업보험을 운영하였던 독점체제의

산업별 보험협회가 폐지되고 CTSV의 감독을 받는 국립사회보험원(National

InstituteforSocialInsurance,이하 LISV)이 신설되어 근로자보험의 기금운영

을 담당하였다.LISV는 노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가지며 독립적

지위를 가진 경영자를 가진다.이러한 개혁은 사회보험에 대한 노사의 영향력

을 줄였다.관련 급여와 서비스는 LISV와 계약에 기초하여 민영화된 기구인

사회보험기관(Socialinsuranceagency,이하 SIA)에서 담당하였다.2002년부터

LISV의 기능이 근로자보험급여기관(BenefitAgencyforEmployeeInsurance,

이하 UWV)로 흡수․통합되어 UWV가 장해보험과 실업보험의 보험료징수,

보상심사,보상건처리,지급 등을 담당하고 있다.

다)질병급여의 민영화

보상기준의 강화 및 급여수준의 감소와 함께 네덜란드는 1994년부터 질병

급여 운영의 민영화를 준비하였다.1994년부터 고용주는 재해근로자에게 재해

발생 후 첫 6주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했다.단,총임금지출이 평균임금의

16배보다 작은 회사의 경우 단 2주 동안의 자기부담기간을 가졌다.이러한 단

기간 자기부담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산업별 보험기금(sectoralfund)이 질병

급여 전부를 지급하였다.1996년 3월 질병급여법(SicknessBenefitAct)이 폐지

됨에 따라 고용주는 재해가 발생한 첫 1년 동안 재해근로자에게 임금의 70%

를 지급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22)고용주는 이러한 보상급여를 자체재원으

로 지급하거나 민영보험 가입을 통해서 지급할 수 있었다.23)민영보험사는 질

22)LawontheExtensionoftheObligationtoContinueSickPay(1996)

23)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은 법적으로 잔여질병급여기금에서 보상한다.:1)병가기간동안 고

용주에게 임금을 계속 지불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 경우,즉 임신 또는 출산휴

가를 낸 근로자,임시직의 근로자 2)고용주가 없는 근로자,즉 실업급여를 받는 해고근

로자 3)장해를 가진 근로자.장해를 가진 근로자들의 질병을 부보함으로써 건강하지 못



108 조사보고서 2010-5

병보험의 요율을 위험수준별로 차등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1996년 이후 모든 기업은 법적으로 민영산재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방

지와 보상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패키지를 구입하도록 되어있었다.이러

한 민영의료기관은 질병보고서의 타당성을 검사하기 위해 산재전문의를 고용

하고 고용주는 병가근로자를 모니터링하고 장기질병근로자가 재활 및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했다.UWV는 이러한 고용주의 병가모니터링제도를 통제하

고 고용주가 근로자들의 재활과 복귀를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했는지를 판단

하였다.고용주와 보험회사의 관심은 질병근로자가 가능한 빨리 일터로 복귀

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장해급여 수급자를 최소화하는 데 있

었다.병가를 낸지 7개월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장해급여 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으며 장해급여 수급신청서를 제출할 때 작업현장 복귀보고서가 검토

되었다.UWV가 질병근로자의 재활과 작업장 복귀를 위한 고용주의 노력이

불충분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장해급여지급이 연기되며 고용주는 질병근로자

에게 최대 1년 6개월 동안 임금을 지급해야 하였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목적은 기업들로 하여금 근로자가 처한 건강상 위험의

총비용을 부담케 함으로써 질병급여제도로의 유입을 줄이고 근로상실일수를

줄이는 데에 있다.비록 기업이 근로자의 질병휴업의 원인에 책임이 없더라도

병가기간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즉 기업은 재해감소와 방지에 투자함으로

써 기업은 근로자의 장기결근으로 인한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질병보험시장에 경쟁을 도입한 것은 동 제도의 관리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였다.보험사간 경쟁으로 인해 효율적 비용수준에 대한 정보

를 얻게 되어 도덕적 해이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었다.또한 보험료가 계리적

위험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고용주는 더 이상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을 단체 풀에 전가할 수 없게 되었다.즉 산업별 보험협회들이 더

이상 질병프로그램의 수혜자들을 국가재정에 의해서 운영되는 장해프로그램

으로 이동시킬 이유가 없어짐에 따라 질병프로그램에서 장해프로그램으로 전

환하는 관행이 사라졌다.한편 질병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됨에 따라 고용

주가 질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고용을 꺼려하여 이러한 그룹들의

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차별을 제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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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에서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라)장해급여의 민영화

위험의 사회화를 벗어나 네덜란드의 장해보험정책의 부담을 개별기업과 근

로자에게 전가하는 방향으로 장해보험 개혁이 진행되었다.1998년 이후 장해

발생 첫 5년 동안의 장해급여의 보상을 위해 고용주는 UWV가 운영하는 공

보험에 그대로 머물러 있거나 자가보험 또는 민영보험사의 장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되었다.24)1998년부터 2003년 사이 기간 동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규모가 큰 100개의 기업이 공적 장해보험 대신 자가보험 또는 민영보험

을 선택하였다.또한 1998년부터 장해보험에 경험요율제도가 도입되어 점진적

으로 시행되었다.근무 중인 근로자가 장해급여를 수령한다면 해당 기업은 높

은 요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대신 기업이 장해급여 수급자를 새로 고용할 경

우 낮은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1998년 이전에 발생한 보상

건의 재원은 일괄적인 요율 적용에 의해 징수된 수입보험료이며,1998년 이후

발생한 보상건에 대해 첫 5년 동안의 장해급여는 원인제공자부담원칙(polluter

paysprinciple)에 따라 부과되어진 보험료로 지원되었다.

나. 민영화에 대한 논의 

1)민영화의 배경25)

네덜란드 사회보험제도의 실패는 거시경제충격에 의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

던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에 점진적으로 가시화되었다.

가)사회보장지출의 증가

1980년대 초 네덜란드의 재정적자는 유례없이 확대되었고,정부지출이

24)LawonPremiumDifferentiationandMarketCompetitioninDisabilityInsurance(1998).

25)Bovenberg(2000),Geurtsetal.(2000),DeJongandLinderboom(20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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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의 3분의 2에 이르렀으며,세금과 사회보장제도 기여금이 GDP의 절반을

차지하였다.기업의 이윤과 투자가 급격히 하락하였으며 근로자 10명당 8명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었다.더욱이 GDP성장률은 EU국가 중 가장 낮았다.

위기의 원인은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고 임금수준이 급격히 상승하였던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이어서 1970년대 초,1차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당시 정부는 총수요 유지에 목표를 둔 확대정책을 실시하였으며 이로써 공공

부문의 고용이 창출되었다.이러한 공공부문의 확대정책은 천연가스 수입증

가,재정적자확대,세율 및 보험요율의 인상에 의해서 지원되었다.또한 노사

는 관대한 사회보장제도와 동 제도의 방만한 운영관리 덕분에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을 사회보장제도에 떠넘길 수 있었다.따라서 경기침체로 인한 민간

부문 고용감소는 실업으로 집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실업률은 동 기

간 동안 감소하지 않았다.

공공지출

천연가스(우측)

<그림 IV-7>네덜란드 공공지출ㆍ천연가스

자료 :CPB(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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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IV-8>EU대비 네덜란드의 1인당 GDP

자료 :CPB(1998)

네덜란드

독일

EU

<그림 IV-9>네덜란드의 노동비용

자료:CPB(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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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후반 2차 오일쇼크가 발생했을 당시 재정적자가 GDP의 10%에

이르렀다.네덜란드 경제의 대외무역의존도와 생산의 에너지 집약성은 높은

반면,오일생산국시장으로의 수출실적은 낮았기 때문에 2차 오일쇼크는 네덜

란드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쳤다.당시 네덜란드는 저성장,저고용(노동비

용증가),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고용 감소

사회보장 급여

수급자수 증가
세율 인상

<그림 IV-10>사회보장의 덫

경기부진은 공공지출을 유도하였으며,정부는 추가지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

하기 위해 세율인상을 단행하였다.세율인상은 노동비용인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노동수요 감소를 초래하였다.노동비용 인상은 세 가지 방법으로 노동수

요 감소를 유도한다.첫째,노동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의 이익 감소와 함께 기

업의 투자 여력 및 동기가 감소한다.둘째,노동집약적 생산이 줄어든다.셋

째,노동비용 상승은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순수출수요감소를 야기한

다.특히 네덜란드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의 경우 세 번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노동수요는 감소한 반면 1970년대 초 베이비부머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이어졌다.그 결과 공식적 실업과 장해 또는 조기퇴직으로 숨겨진 고

령근로자들의 해고가 증가하였다.사회보장제도의 수급자가 증가하자 보험요

율이 증가하였는데,이는 결국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에 대한 상대적 수요증가

를 초래하였다.즉 노동생산성기준의 상승은 실업인구의 증가를 의미하였다.

게다가 관대한 보상급여와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사회보장급여의 운영으로 인

해 수혜근로자들의 일터복귀율이 낮을 뿐 아니라,고용주들은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을 사회보험제도,특히 장해보험제도로 떠넘겼다.이로써 사회보장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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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수급자수는 증가하고 이를 보조하고자 다시 보험요율이 인상되는 등 악

순환이 계속되었다.

실제로 1970년부터 1985년 사이 기간 동안 노동참여율은 57%에서 48%로

하락한 반면 실업률은 노동력의 1%에서 2%로 증가하였다.동 기간 100명의

근로자당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수는 44명에서 85명으로 증가하였다.또한

1985년 장해급여 수급자수는 노동인구의 11%에 달하였으며 이 중 6%p가 비

노출 실업자로 추정되었다.근로자의 건강과 근로조건이 네덜란드와 유사한

독일과 비교함으로써 비노출 실업을 추정할 수 있다.1985년 독일의 장해급여

수급자수는 5%이고 1980년대 중반 독일의 실제 실업률은 18%였다.복지제도

가 사회적 도피처로서 이용되고 일시적 거시경제쇼크가 복지제도의 장기존속

을 위협함으로써 정부는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네덜란드

<그림 IV-11>네덜란드 실업률(1975년~1995년)

자료 :CPB(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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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그림 IV-12>네덜란드 총노동참여율(1975년~1995년)

자료 :CPB(1997)

수급자 수 ÷취업자 수 (우측)

퇴직ㆍ유족급여

질병급여

장해급여

실업급여

<그림 IV-13>네덜란드의 사회보장 지출

자료 :CPB(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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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덕적 해이

장해급여는 필요이상으로 관대했을 뿐만 아니라 방만하게 운영되었다.산업

별 보험협회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이 없었으며 협회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

한 유인이 없었다.장해급여 제공의 남발에 따른 비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존재하지 않았다.이에 고용주는 공식적 실업률을 올리지 않은

채 장해보험제도를 통해 유연하고 쉬운 방법으로 잉여 노동력을 처분하였다.

즉 고용주는 장해급여를 인사관리의 도구로 활용하였다.반면 인접국가에서는

장해급여의 임금대체율이 실업급여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노동시장의 상황이

아닌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의해서 장해여부 및 수준이 결정되고,운영기관

이 장해급여 수급규모를 줄일만한 유인을 가졌기 때문에 장해보험의 도덕적

해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장해보험의 보상기준이 관대하고 급여수준이 높다는 사실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야기했다.국제비교를 통한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네덜란드의 경우

1980년대 근로자 수 대비 장해급여 수급자의 비율이 독일의 두 배를 초과하

였다.더욱이 수혜자 평균연령이 스웨덴이나 독일의 경우 57세인데 반해 네덜

란드는 49세에 불과했다.이는 네덜란드 국민이 인접 국가 국민과 건강조건이

비슷하다는 사실에 입각할 때 네덜란드의 장해급여의 지급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분 1970년 1980년 1990년 1997년

네덜란드 22 138 152 142

미국 27 41 43 64

스웨덴 49 68 78 106

독일 51 59 55 47

자료 :CPB(1998)

<표 IV-21>네덜란드 근로자 1,000명당 장해급여 수급자 수

(단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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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1998

사회보장

수혜자(A) 2,030 2,520 3,059 3,733 3,991 4,183 4,167 4,134 4,073

고용인구(B) 4,592 4,500 4,624 4,486 4,858 5,074 5,198 5,328 5,474

고용인구대비노령및유족급여 28.9 32.7 35.4 39.7 40.3 41 40.5 40 39.3

고용인구대비 질병급여 3.2 3.5 3.6 3.7 3.8 3.7 3.6 3.4 2.7

고용인구대비 장해급여 9.0 12.8 19.5 21.1 23.4 20.9 19.7 19.6 19.4

고용인구대비 실업급여 1.6 4.4 5.2 14.7 11.1 13.7 13.2 11.8 10.3

고용인구대비 사회보조 1.5 2.6 2.4 4.0 3.6 3.2 3.2 2.9 2.6

A/B 44.2 56.0 66.2 83.2 82.1 82.4 80.2 77.6 74.4

자료 :CPB(1998)

<표 IV-22>네덜란드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와 고용자 수

(단위:천명,%)

다)사회분열

관대한 사회보장제도는 2차 오일쇼크로 인한 경기부진과 맞물려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의 취업접근성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응집을 방해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였다.세율인상에 이은 노동비용 증가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

들의 수요를 감소시켰다.더욱이 저소득근로자일수록 사회보장급여의 임금대

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따라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이 인

상되고 그들의 구직노력이 줄어들고 임금구조의 차이가 줄어들었다.따라서

거시경제쇼크로 인한 고용감소는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에게 보다 집중되었다.

장기간 실업상태는 인적자본의 감가상각을 의미한다.특히,비숙련근로자의

재취업은 쉽지 않아서 이들의 실업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진다.이러한 사회적

아웃사이더들의 증가는 작업현장으로의 복귀를 독려하는 운영시스템 부재로

가속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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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민영화의 결과26)

1980년대 중반부터 네덜란드는 사회보장제도 운영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

지하고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사회보장지출을 줄이는 한편 재해근로자에 대

한 수동적 소득보조를 제공하기보다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

로 개혁을 단행하였다.산업별 보험기금이 질병급여의 100%를 지급하기로 되

어 있었으나 1996년 질병급여법이 폐지됨으로써 고용주가 질병이 발생한 첫

1년 동안 재해근로자에게 임금의 70%를 지급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질병

급여의 지급에 대한 책임이 고용주에게 전가됨에 따라 고용주는 질병급여를

자체재원으로 지급하거나 민영보험에 가입하여 지급하였다.

80%이상의 기업이 근로자의 질병위험에 대비해서 민영보험사의 질병보험

에 가입하였다.대체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보험가입률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다시 말해 근로자수가 20명 이하인 기업의 보험가입률이 약 83%인 반면,근

로자수가 100명이상인 기업의 25%만이 질병급여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였다.

또한 질병보험 가입 시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자기부담기간을 길게 설정하였다.

<그림 IV-14>은 1952년부터 2003년까지 기간 동안 근로상실률과 1970년부

터 2003년 사이의 기간 동안 실업률을 나타낸다.근로상실률은 고용계약기간

대비 질병으로 인한 휴업일수의 비율로서 <그림 IV-14>의 근로상실률은 중앙

통계청이 집적한 기업패널데이터에 근거하며 임신 및 출산휴가일수를 포함하

지 않는다.근로상실률은 1991년 6.4%에서 2001년 5.4%로 15%정도 감소하였

다.1991년과 2001년은 실업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경기상승기이기 때문에

두 시점을 비교함으로써 경제주기가 근로상실률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다.더욱이 동 기간 네덜란드의 노동력은 18%증가하였으며 구조적 실업률

이 1991년보다 2001년에 훨씬 낮았다.즉,1991년보다 2001년에 노동시장이

훨씬 포화상태였다는 것을 의미하며,이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1991

년보다는 2001년에 근로상실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따라

서 1991년부터 2001년까지 기간 동안 근로상실률의 15% 하락은 질병급여 운

영체계 개혁의 최소추정효과로 간주될 수 있다.다시 말해,근로상실률의 하

26)DeJongandLindeboom(200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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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은 적어도 질병보험의 민영화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결과

는 주로 자기부담제도가 소개된 이후 1994년부터 1997년 사이의 기간 동안에

도 관찰된다.1990년대 후반 활황기 동안 근로상실률은 다시 증가하였으나 이

는 이전의 활황기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질병급여의 민영화이후 고용주의 부담이 증가하면서 고용주들은 고용

시 지원자의 건강상태에 대해서 엄격해졌고,이는 장해를 가진 사람들의 노동

시장접근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를 초래하였다.그러나 설문조사에 의하

면 구직자의 건강상태에 근거한 고용이 민영화로 인해 증가하지는 않았다.

1999년 33%의 기업이 고용 시 지원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고 응답하였는

데 이는 1990년의 수치와 비슷하다.또한 민영화이후 질병근로자와 질병근로

자에게 질병급여를 제공할 책임이 있는 고용주간 분쟁이 늘어나지 않았다.

근로상실률 실업률

<그림 IV-14>네덜란드 근로상실률과 실업률

자료 :Statline,CenteralBureau ofStatistics,Voorburg,DeJong and

Lindeboom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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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계 근로자수
10~100인 기업

근로자수가
100명이상인
기업

근로자 일인당
평균병가일수

1993 6.2 6.0 7.0 14.2

1994 4.9 4.1 5.8 26.5

1995 4.9 4.2 5.8 25.4

1996 4.6 4.0 5.8 -

1997 4.6 4.1 6.0 -

1998 5.0 4.3 6.5 -

1999 5.4 4.5 6.9 -

2000 5.5 4.6 7.2 -

2001 5.4 4.7 7.2 -

2002 5.4 4.5 6.7 -

주 :공무원과 임신 및 출산휴가 근로자 제외

자료 :CBS,Statlinedatabank

<표 IV-23>네덜란드 기업규모별 질병으로 인한 근로상실률

연도 1970 1980 1990 1997

급여지출의 GDP비중 10.8% 26.4% 25.8% 23.5%

근로자 100명당 급여수급자수 44.4 65.7 82.1 77.6

연급여지출액 평균

(xDfl1,000;1997가격)
18.0 27.0 22.8 21.4

자료 :LISV,1999

<표 IV-24>네덜란드 사회복지비용(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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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장해급여수급자수(천 명) 921 894 860 855 865 905 924

근로인구대비 장해급여
수급자수비율 (%)*

13.5 13.1 12.4 12.1 11.1 12.0 -

근로인구대비 장해급여
수급자수 비율,장해수
준(%)**

11 10.5 10.0 9.7 9.7 9.7 -

신규장해급여수급자수
(천 명)

104 79 73 83 88 120 107

방출장해급여수급자수
(천 명)

96 105 107 88 79 93 87

장해급여수급자의 순증
가분(천 명)

+8 -26 -34 -5 +9 +27 +20

주 :1)*는 장해수준에 상관없이 장해급여수급자수의 비율이며,**는 장해수준에

대해 가중치가 주어진 장해급여수급자수 비율임

2)장해급여위험:전년도 근로인구 1000명당 신규장해급여수급자의 수

자료 :LISV,1999

<표 IV-25>네덜란드의 장해율 변화추이(1993년~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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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네바다 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민

영

화

와

경

쟁

도

입

산재보험을 독점적으

로 운영해오던 공적기

관인 EICN/SIIS이 2000

년 민영화되고 산재보

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됨.

1999년 7월 공적 기관

인 ACC 고용주계정

의 운영에 경쟁이 도

입되었음.

w 1996년 질병보험의 민영화

가 단행되어 고용주는 자가

보험 또는 민영보험을 통해

질병급여를 지급함.

w 1998년 장해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되어 고용주는

공적기관인 UWV,민영보

험,자가보험 등을 통해 장

해급여를 지급함.

민

영

화

와

경

쟁

도

입

의

배

경

1980년대 의료비용의

상승,보수적 자산운

용 전략,클레임의 미

래비용 관리 및 추정

실패,자가보험으로의

이탈 증가

→ 재정 및 요율적정

성 악화,SIIS의 서

비스 수준 하락

→ EICN의 민영화

부과방식 적용

→ 정부의 부적절한 요

율인하

→ 재정악화

→ 요율인상

→ 사고보상제도의 요

율적정성과 형평성

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 급증

→ACC 고용주계정의

민영화

w 두 차례의 오일쇼크,임금

인상, 그리고 근로자보험

운영체계의 유인구조 부재

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사

회보장지출이 급증하였음.

w 1980년대에는 급여대상자

기준을 엄격히 함으로써 사

회보장지출의 감소를 도모

하였으나 이의 한계가 존재

하여 1990년대에는 보다 근

본적인 개혁,즉 운영체계

의 개혁을 단행하여 질병보

험과 장해보험을 민영화함.

정부

소유

보험

사

정부소유 보험사가 존

재하지 않음.

정부소유 보험사 @Work

존재

장해보험에 한해서 고용주는

공적기관인 UWV의 장해보험

에 가입할 수 있음.

잔여

시장

처리

리스크강제할당제도

정부소유 보험사 @Work

가 인수거절업체 인수전

담

공적 기관인 UWV가 인수거절

업체 인수전담

미

결

제

채

무

처

리

주기금을 연장클레임

계정과 현클레임계정

으로 분류하여 연장클

레임계정에 6억 5천만

달러의 투자자산을 예

치함.공격적인 투자와

순부채의 재보험 부보

를 통해 연장클레임계

정을 민영화함.

고용주계정의 민영화

이전에 발생한 산재비

용을 보상하기 위해 잔

여보상계정을 별도로

만들었으며 ACC의 타

계정에서 향후 15년간

추가징수할 것을 법적

으로 명시함.

-

<표 IV-26>조사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 개혁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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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계 개혁의 전제조건

산재보험제도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안정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로 유지

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이 추구되어야 한다.산재보험의 효

율성이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하며,비대칭 정보 하에서 가입자의 위험도에 대한 평가는 경쟁이라는

자발적 선별장치의 도입을 통해 가능하다.27)가입자의 위험수준에 상관없이

균등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위험도가 낮은 업종이 위험도가 높은 업종을 보조

해주는 것은 결국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와 재해율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제

도의 효율성을 저하한다.또한 저위험 업종에 고위험 업종의 비용을 과도하게

전가할 경우 저위험 업종은 보험료 부담 및 보험급부 구조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가지게 될 것이며,이는 저위험 업종의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반면 산재보험을 효율성이라는 잣대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재해

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편익 향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목적을 훼손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효율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다 보면 산재급여 수급조

건의 강화와 같은 비용절감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효율

성의 향상을 위해 산재근로자의 생활보호라는 제도 본래의 목적을 일부 희생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앞 장의 해외사례는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함으로

써 운영상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결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

다.시장의 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이나 인건비 등의 사업비를

27)이론적으로 역선택의 해결은 우월한 정보의 소유자인 보험가입자가 보내는 시그널링(sig

nalling)행위와 열등한 정보의 소유자인 보험공급자가 이용하는 자발적인 선택장치를 통

해 가능하다.신호송신의 경우 우월한 정보의 소유자,즉 근로자가 자신의 위험도에 대

한 정보를 보험공급자에게 알림으로써 보험요율의 차등적용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역선

택의 문제가 해결가능하다는 것이다.이와 같은 역선택 문제의 이론적 해결방법 중 자발

적 선별 장치는 경쟁체계의 도입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이기영,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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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이 지출함으로써 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지만,그보다는 경쟁도입으로

가입자의 위험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위험도별 요율세분화가 가능하고 시장의

경쟁압력에 따라 사업을 합리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제고된 것으로

판단된다.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따른 효율성 제고는 운영체계 개

혁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다.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전환을 결정할

시에는 보험사업의 효율성,보험료 부담 또는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사회적 연대성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현행 산재보험은 개인의 형

평성(individualequity)보다는 사회적 적정성(socialadequacy)및 연대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내재적으로 갖고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소득재

분배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보험급부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이경룡,2001).

보험료 부담 및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은 위험도별 요율차등화 또는

보험료 기여도별 보험급부 차등화에 의해 제고되는 사항으로 이는 보험사업

의 효율성 제고와 맥을 같이 하나 사회적 연대성 제고와는 배치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

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 제고보다는 위험도별 요율차등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과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제고가 보다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한다.특정 시점의 한 사회에서 산재보험의 사회적 연

대성과 효율성 및 보험료부담의 형평성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객관적

인 진위의 판별이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가치관이 개입

되어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뉴질랜드의 사례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 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악화 이후

동 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이 급증하였다.이 때 표출된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은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첫째,근

로자의 비직무 관련 사고를 보상하는 것에 대한 고용주의 불만이 증가하였다.

둘째,부과방식의 적용에 따른 수직적 소득재분배에 대한 현 고용주의 불만이

증가하였다.셋째,세대 간 비용이전의 비중이 증가하여 경험요율제의 실효성

이 약화됨으로써 결국 저위험 고용주의 부담과 불만이 증가하였다.이처럼 다

각도에서 사고보상제도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개인의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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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었다.이에 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안정을 위한 방안

의 마련에 있어서도 개별 기업의 형평성이 고려되었다.1998Act에서 정부는

재정운용방식을 부과방식에서 완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대 간 비용

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또한 고용주계정에 민영경쟁체제를 도입함으

로써 개별 고용주의 위험도에 따른 요율부과로 수평적 비용이전을 최소화하

였다.결국 사고보상제도의 재정악화 이후 일련의 개혁은 사회적 연대성보다

는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2. 경쟁도입시 검토사항

산재보험의 운영에 참여하기 위해 민영보험사는 위험도별 요율세분화와 재

정운영방식에 있어서 적립방식 적용 등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한편 산재보험

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

성 제고보다 위험도별 요율차등화를 통한 제도의 효율성 및 보험급부 구조

측면의 형평성 제고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 않은 현 시점에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

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그러나 산재보험의 재정불

안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면서 일련의 내부개혁이 논의되고 있다.내부개

혁의 핵심에는 재정운영방식의 전환과 요율체계의 개선이 있다.산재보험의

연금화 경향과 고령화 및 저출산에 의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기인하여 미래세

대에게 과도한 산재비용의 부담을 지우는 현행 부과방식을 점진적으로 적립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한국사회보험연구소,2008).또한 산재

급여의 급증과 함께 산재보험의 재정불안정이 문제가 되자 요율체계의 합리

성과 형평성 추구를 통한 산재예방의 필요성이 검토되고 있다.즉 업종의 세

분화와 경험요율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을 통해 고용주로 하여금 산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가지게 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지출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다.28)요컨대,산재보험이 직면한 재정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내부

28)대부분의 선진국은 공통적으로 요율체계의 형평성과 합리성을 추구하고 있다.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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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은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 추구보다는 운영효율성과 보험료

부담 측면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업종별 요율의 단위가 되는 요율집단의 세분화와 경험요율 적용사업장의

확대 등 위험률에 입각한 요율산정의 정교화,그리고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

으로 점진적 전환 등의 움직임은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다시 말해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보험사가 경쟁적으로 참여

한다는 것은 위험도별 요율세분화와 재정운영방식에 있어서 적립방식의 적용

을 의미한다.결국 위험도에 따른 요율세분화가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

입하자는 안과 공영독점체제를 유지하자는 안간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위험도

에 따른 요율세분화가 이뤄질 경우 산재보험을 공영독점체계로 유지하여야

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산재보험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도입 시 고려할 사항들

을 논의하기로 한다.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

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급여수준 등은 법적으로 명

시되어 이를 모든 보험회사가 준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다만 산재보험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위험수준별로 요율이 차등적용 될 수 있다는 점과 민영

보험사가 인수를 거절하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이 공영독점체계하 산재보험

제도와 상이하다.

가. 정부소유 보험사의 존치여부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정부소유 보험사의 존치 여부를 결

정할 필요가 있다.공사경쟁체계하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정부소유 보험사는

민영보험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 또는 비효율적 운영을 간접적으로 통제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민영보험사와 경쟁하는 공적기관의 존재는 요율

의 상한선을 제시할 뿐 아니라 보험서비스 질의 하락을 방지함으로써 고용주

의 평균 요율의 단위가 되는 요율집단을 매우 세분화하는 등 위험률에 입각한 요율산정

의 정교화가 이뤄지고 있다.예를 들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 약 600~700여종 이상의 세

분화된 산업종류에 대한 업종별 평균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126 조사보고서 2010-5

와 근로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다만 산재보험의 운영을 공영독점체

계에서 공사경쟁체계로 전환할 경우 재정불안정의 상태에 있는 공보험사가

민영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정부소유 보험사는 고위험업체의 인수를 전담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뉴질랜드나 네덜란드의 경우 민영보험사로부터 인수가 거절

된 가입자를 정부소유 보험사에서 전담하여 관리하였다.

나. 잔여시장 처리방식

공영독점체제로 운영되며 가입이 의무화된 산재보험에서는 재해율이 낮은

업종 또는 사업장이 재해율이 높은 업종 또는 사업장에 소득을 일정한도 내

에서 재분배하는 기능의 수행이 가능하였으나 경쟁체제 도입 시에는 제한적

이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사의 특성상 재해율이 낮은 우량업체만을

인수하고 보험료가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된 업종 또는 사업장의 인수를 거부

할 것이 예상된다.

이러한 인수거부 대상물건은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첫째 유형은 동일

업종 내에서의 평균재해율보다 높은 재해율을 나타내는 업체로 주로 중소기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둘째 유형은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으나 정책적 차원

에서 보험료 책정 시 일정 부분을 차감해주는 업종으로 주로 사양화되어 가

고 있는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문제점 해소방안으로

고위험업체 강제할당제도의 도입 또는 고위험업체 인수전담기구의 설립방안

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고위험업체 강제할당제도는 산재보험의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공영․

민영보험사가 일정규모의 고위험업체를 인수하는 것을 강제화하고 보험계약

체결업무 및 손해사정업무를 인수사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고위험

업체 강제할당제도는 인수사가 강제할당된 계약의 손익을 100% 책임지는 형

태와 일부는 인수사에서 보유하고 나머지는 기타 보험사에 전가하는 형태로

책임방식을 구분할 수 있다.

고위험업체 인수전담기구제도는 고위험업체의 인수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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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하여 고위험업체에 대한 계약체결업무 및 손해사정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제도이다.전담기구에서 인수한 고위험업체에 대한 손익을 일반물건 인수계약

규모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방식과 별도의 요율체계를 갖는 이원화된 시장으

로 분리함으로써 전담기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

다.이 경우 고위험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은 고위험업체 강제할당제도방식에서

언급한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고위험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적용은 일반업체와 동일한 보험료적용 방식,

별도의 요율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일정범위의 보험요율폭을 두어 그 최고치

를 적용하는 방식 등이 있다.고위험업체에 해당하는 재해율이 높은 영세사업

장 또는 사양업종의 사업장의 경우 보험요율이 위험도를 반영하여 책정되면

보험료에 대한 부담으로 보험미가입 사업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위

험군만으로 형성된 잔여시장의 보험요율이 무한대로 높아지지 않도록 상한

요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의 직접적 지원 또는 산재보험내 일정

수준의 소득재분배를 통해 잔여시장에 대한 요율상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다. 과거부채 처리방식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재정운영방식을 부과방식에서 완

전적립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기존 산재보험 연금수급자(17만여 명)에 대한 미적립액 및 미래 보상재

원의 분담주체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29)따라서 과거에 발생한 산재의 현재

비용의 처리방법이 신중히 검토되어야 한다.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할 경우 경쟁도입에 앞서 과거에 발생한 산

재의 보상을 위한 계정과 현재 발생한 산재의 보상을 위한 계정을 서로 분리

하여 경쟁의 왜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네바다 주의 경우 주기금을 연장클레

임계정과 현클레임계정으로 분류하여 연장클레임계정에 6억 5천만 달러의 투

자자산을 예치하여 1995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산재비용을 충당하였다.또

29)한국보험연구원에 따르면 2006년 미래보상재원이 23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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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뉴질랜드의 ACC는 고용주계정에서 관리하던 과거에 발생한 산재비용의

보상을 위해 잔여보상계정을 별도로 만들어 미결제채무를 관리하였다.계정을

분리한 후에는 과거에 발생한 산재비용을 관리하는 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

하고 과거에 발생한 산재의 현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이

를 위해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작업현장 복귀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정분리 후에는 미적립액 및 미래 보상재원에 대한 분담주체를 결정

하여야 한다.일반적으로 일반과세나 추가징수가 고려될 수 있다.뉴질랜드의

경우 FY1996부채가 $NZ8.2billion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이 부채는 두

종류의 추가 징수에 의해서 처리되도록 하였다.고용주와 과세소득을 가진 자영

업자는 1999년 7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직무관련 보상건의 진행 중인 비용과

1992년 7월 1일전에 비직무 관련 보상건의 진행 중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15년 동안 잔여보상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1992

년 7월 1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발생한 비직무 관련 사고의 지속적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자계정료를 지불하도록 하였다.

라. 시장실패에 대비한 규제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은 위험수준별 요율

적용을 의미한다.이에 산재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들간 지나친 경쟁에 따

른 시장실패의 우려가 있다.1990년대 미국의 경우 가격경쟁이 심화됨으로써

손해율과 사업비율의 합인 합산비율이 120%를 초과하였으며 많은 민영보험

사들이 지급불능상황에 직면하였다.따라서 민영보험사의 지급불능사태에 대

비하여 과도한 요율경쟁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보험회사는 신용등급이 높은 보험회사와 경쟁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낮은 보험요율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써 지급불능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보험회사의 지급불능에 대한 책임을 정부가 질 경우 고용주는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보다 낮은 보험요율을 제시하는 보험회사에 가입할 유

인이 있다.따라서 정부는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하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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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장에의 진입을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또한 네바다 주와

같이 시장실패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시장에서 경쟁하는 모든 보험사들을 위한

요율을 정하고 처음 몇 년 동안 요율인하의 하락폭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Ⅵ. 결론 

재해근로자 보호와 고용주의 편익향상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

제도는 재해율 대비 보험요율 상승추세,산재사고에 대한 조사미비로 인한 산

재급여 낭비,재해예방의 유인이 부족한 보험요율 산정방식,재정불안 등 운영

의 비효율성이 지적되어 왔다.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

은 산재보험의 기본골격을 유지한 채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지속적인 제도개선에도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자,1990년대 중후반부터 근로

복지공단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산재보험의 운영을 민영보험사에게도

허용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의견이 대두되었다.

1997년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다원화 방안이 제시된 이래,다원화 찬성론자와

다원화 반대론자간에 논쟁이 치열하였다.다원화 찬성론자는 산재보험의 민영

보험적인 성격을 강조하면서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산재급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산재근로자들에게 더

욱 유리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반면 다원화 반대론자는 산재보험

의 사회보장적인 측면과 위험의 역선택 및 도덕적 위태에 기인한 시장의 실

패,노동시장에서 사용자의 독점적 시장력,규모의 경제와 잔여시장의 존재

등을 강조하면서 공적기관에 의한 독점적 운영의 당위성을 주장하였고 민영

보험에 비해서 공영독점보험이 더 효율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재보험이 사용자배상책임보험의 성격을 갖느냐 아니면 산재피해 근로자

들의 생활보장의 성격을 갖느냐 하는 문제는 관점의 차이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주장이 옳으냐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판단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반면

공영독점체계와 공사경쟁체계 가운데 어느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인지는 경험

적 자료에 기초한 판단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민영시스템 및 경쟁 도입을 둘

러싼 양 진영의 논쟁의 첨예한 대립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

산재보험 운영형태별 효율성에 대한 국내 조사연구는 특정시점에서의 주요

국의 산재보험 운영주체의 정태적 현황을 묘사 또는 상호 단순 비교하는 것

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그러나 횡단적인 비교연구의 경우 산재보험료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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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산재급여 지출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지역의 독특한 사정들을 통제

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정밀도가 떨어진다.논쟁의 핵심인

공사경쟁구조의 효율성우위를 입증하는 객관적,경험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산재보험시장에 민영보험사들의 진입을 허용한 국가들을 열거하여 경쟁도

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거나,경쟁도입방안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이다.더

욱이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을 도입하자는 논의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속

되어 왔음에도 불구 산재보험 운영체계의 유형 및 장단점 등에 대해 체계적

으로 정리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산재보험제도가 직면한 재정불안정이 어디

에서 기인하는지를 검토하고 산재보험제도의 운영체계의 유형을 살펴보며 운

영체계 간 효율성을 비교한 연구를 검토하였다.더불어 산재보험 운영체계 개

혁을 경험한 국가 혹은 주들을 대상으로 운영체계 개혁의 배경과 효과를 조

사함으로써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성

과 나아가 산재보험의 재정안정에 어떠한 변화를 주었는지를 확인하며 산재

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산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함으로써 운영상

의 비효율성이 개선되고 재정불안이 해결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다만 산

재보험의 운영에 민영시스템 및 경쟁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소득재분

배를 통한 사회적 연대성의 제고보다 위험도별 요율차등화를 통한 제도의 효

율성 및 보험료 부담 측면의 형평성 제고가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

를 전제로 한다.특정 시점의 한 사회에서 사회적 연대성이 더 중요한지 효율

성 및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더 중요한지는 객관적인 진위의 판별이 이뤄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전체의 가치관이 개입되어 판단되어야 할 문

제이다.

사회적 연대성보다는 효율성 및 형평성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

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산재보험의 운영에 경쟁이 도입될 경우 다음의 사

항이 고려되어야 한다.첫째,잔여시장 처리방식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위험 인수거절업체 처리방식에는 인수거절업체 전담기구의 설치와 강제할당

제도의 운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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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경쟁의 정도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성급한 요율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가격경쟁은 시장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공사경쟁체계하에서 민영보험사와 경쟁하는 공적 기관의 존재는 민

영보험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나 비효율적 운영 등을 간접적으로 통제하

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경쟁의 도입에 앞서 과거부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뉴질랜드의 경우 산재보험의 민영화가 단행되면서 과거부채

를 타 계정의 추가징수를 통해서 부담할 것을 법적으로 명시한 바 있다.또한

네바다 주는 과거에 발생한 산재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민영화에 앞서 계정을

분리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민영화될 공적 기관이 민영보험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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